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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김경협입니다.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국회토  
 론회에 함께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난 보수정권 9년, 대화 없는 제재 일변도의 대북정책으   
로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습니다. 북한은 4차례 핵실   
험과 수많은 ICBM, SLBM, 중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강행했
습니다.

보수정권의 외교·안보정책은 실패했음이 입증됐습니다.

과거 우리는 ‘대화의 힘’을 경험했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를 맞았던 ‘1차 북핵위기’
를 극복했던 것은 북미 간 ‘제네바협상’이었습니다.

‘2차 북핵위기’ 역시 ‘6자 회담’을 통한 2.13합의와 10.3합의로써 영변 원자로 폐쇄와 
냉각탑 폭파를 이뤄냈습니다.

문재인 정부 역시, 대북문제와 관련해 국제 사회와 발맞추는 한편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갈 것입니다. 

국방 현대화와 방산비리 척결을 통한 강하고 내실 있는 안보와 함께 대화와 제재를 
병행한 대북정책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달성할 것입니다.

외교에서는 주도권을 상실한 ‘코리아패싱’ 등 무너진 대한민국 외교·안보 시스템을 
바로 세울 것입니다.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적극적 한반도-4강 외교 전략을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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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 번, 이번 토론회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참여연대와 코리아연구
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진짜 안보, 근본적 평화정착을 
이루는 유능한 외교의 길이 무엇인지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5월 31일
국회의원 김 경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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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서울 중랑갑 국회
의원 서영교입니다.

세계 단 하나의 분단국가인 우리나라는 새정부를 맞이하
며 전세계가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존하는 분단의 위기 속에 새정부 들어 세 번이
나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지난해에만 두 번의 
핵실험을 강행해 국제사회의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해야 할 통일, 외교, 안보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변화도 한반도에 큰 과제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대북 강경론을 주창하고 있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정부의 등장과 사드배치로 인해 
경색된 중국과의 관계 등은 우리가 해야할 일의 방향성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월,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을 만나 “미국으로부터 무기수입을 가장 많
이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트럼프대통령에게 방위분담금 요구하지 않게 말을 전
해달라”고 요구했고, “그것이 나의 임무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꼭 전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아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열리는 토론회를 통해 새정부의 과제들을 도출하고 평화를 위해 나아갈 올바른 
정책들이 제안되는 계기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지난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춘추관장으로서 노무현대통령을 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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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직접 북에 다녀왔습니다. 그 전인 8월에는 사전실무회담 대표를 맡아 남북출입국
관리소에서 3차례에 걸친 실무협의를 했고, 남북정상회담 선발대로 평양에 미리 가 
13박 14일을 머물렀는데, 첫 만남에서 팽팽했던 분위기는 수차례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 결국 남북 모두가 웃음으로 끝났던 경험을 절대 잊지 못합니다. 당시 만났던 
남과 북의 실무협의 대표단 모두는 우리가 하나의 민족이고 통일을 향한 마음은 같
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월동주(吳越同舟), 서로를 위해서 좋은 일에는 적이라도 한 편이 될 수 있다는 격
언을 몸소 체험했던 바, 남북관계 또한 서로가 마음을 열고 역사 속에서 한 배를 탄 
동승자라는 개념에서 접근한다면 더 이상의 긴장관계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평화와 통일, 외교와 안보를 위해 우리 모
두가 머리를 맞대고 철저하게 고민하고 또 실행에 옮겨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토론회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국방위원으로서, 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북한의 한반도 및 국제사회
의 평화를 해치는 일체의 무력 도발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오늘 토론회 또
한 평화와 안보를 위해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토론회에 발제를 맡아주신 서보혁교수님, 이승환 대표님, 이남주 교수님, 이태
호 위원장님, 그리고 좌장을 맡아주신 박순성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토론
자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대한민국의 통일, 외교, 안보 정책분야의 과제를 도출해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댁내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참석해주셔서 감
사드립니다.

2017년 5월 31일
국회의원 서 영 교



  2017. 05. 318

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설 훈입니다.

 먼저 <새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정책 제안>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 그리고 토론에 직  
 접 참여해 주시는 토론자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  
 립니다. 또한 토론회 준비를 맡아주신 참여연대, 코리아  
 연구원, 각 의원실 보좌진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   
 다.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통일․외교․안보 과
제들이 손꼽히고 있습니다. 사드배치,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 등 외교안보 분야에 시
급한 당면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북한은 세 차례나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강행하였습니다. 
북한의 계속 되는 도발 행태로 인해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가 필
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를 둘러싼 강국의 갈등 한가운
데에서 균형을 잃은 채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9년의 보수 정권은 대북압박에 의한 북한 붕괴론에 기대어 제재와 군사적 압박 
정책으로 일관했습니다. 그 사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더욱 고도화되었으며 이를 
명분삼아 한반도의 사드배치를 강행하고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가속화 시키며 적대감
만 조성하는 등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통일·외교·안보정책은 보수 정권 9년의 실패를 바로잡는 것에서 그쳐
서는 안 됩니다. 지난 보수정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의 접근이 필
요합니다. 무능외교, 굴욕외교의 오명을 벗고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비핵화와 평화
의 흐름을 선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돼야 합니다.



이게 시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다 9

국방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병력규모와 군 복무기간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검토와 토
론을 해야 합니다. 고질적으로 지적되어온 군대 내 폭압적 문화와 인권침해 사건·사
고, 대체복무제 도입 등 군 개혁의 오래된 쟁점들 역시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합니
다.

오늘의 토론회는 <새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정책 제안>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하여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재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새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정책 제안>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양한 발제와 토론이 새로운 해결방안의 기반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
니다.

2017년 5월 31일
국회의원 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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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이철희입니다. 

지난 보수정권 9년의 외교 안보분야를 평가하자면 한마디로 
무능이었습니다. 외적으로는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으며 한중, 한일 관계도 사드배치와 위안부 문제로 살얼
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국방개혁은 계속 미뤄지
고 무기도입 비리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 간 대화가 완전히 중단된 와중에 북한의 핵 무력 고도화가 급속도로 진전되
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압박 정책에서 한국이 배제된 채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문
제를 다루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교류·대화 재개 방침이 미국 등 국제사회와 엇박
자를 보인다고 하지만 그것은 우려에 불과합니다.

당선 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은 압박과 제재 단계이지만 어떤 조건이 된다면 관여
(engagement)를 통해서 평화를 만들어 나갈 의향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한 바가 있습
니다. 이는 조건이 성숙되면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와 궤를 같이하
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 출범 열흘 만에 주요국 정상외교 채널을 모두 복구하고 특사 외교
를 통해 각종 현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적극 개진하면서 이른바 ‘코리아 패싱’ 
논란을 상당 부분 불식시켰습니다.

국방개혁의 완수를 위해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1년 안에 국방개혁안을 확정
하기로 로드맵을 세웠고, 그 과정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전략사령부 
창설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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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기간 중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안보 상황에 가장 대처를 잘할 후보로 꼽
았습니다. 그 예상이 지금까지는 틀리지 않다는 것을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
근 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88%가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의 직무를 잘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제야 나라가 나라다운 모습
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많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문재인 정부이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아집과 독선에 빠지지 말고 두루 의견을 구하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
하는 겸손하고 소통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가 대한민국의 통일·외교·안보 현안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새 정부가 나아
가야 할 적절한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
니다.

2017년 5월 31일
국회의원 이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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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1

남북관계 복원과 분단체제 극복방안

서보혁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남북관계를 포함한 한반도 차원에서 볼 때, 문재인 정부의 등장은 한반도 평화조성
과 동북아시아 역내 안보환경의 재조정을 본격 전개할 모멘텀을 확보한데 그 의미가 
있다. 한국을 제외하고는 트럼프 행정부 등장으로 관련국들의 국내정치 변화가 완료
되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 복지, 평화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
에 한반도와 역내 질서에 던지는 의미는 긍정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화된 분
단정전체제 하에 있는 한반도에서 폭력구조는 거대하고 단단하다. 그러므로 ‘분단폭
력’에 대한 단기적, 공학적 접근을 넘어 냉철하면서도 평화주의적 이해와 극복 전망
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분단폭력론을 제기해 평화학적 시각에서 분단체제에 대한 이
해를 심화하고자 하며, 그에 바탕을 두고 새 정부 등장에 즈음하여 남북관계 개선 
전략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I. 분단폭력에서 통일평화로

1) 분단정전체제와 분단폭력

 그동안 우리는 분단체제, 정전체제, 이렇게 나누어 말해왔다. 분단체제는 민족이 남
북으로 서로 달리 살아오며 적대하고 증오해온 세월이 굳어진 결과와 그런 상태를 
말한다. 정전체제는 3년여 동안의 동족상잔의 전쟁을 (종식한 것이 아니라) 중단한 
후 155마일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불안한 평화를 유지해오고 있는 물리적 대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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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말한다. 그러나 이 둘은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다. 한반
도가 동전이라면 그 양면이 분단체제와 정전체제다. 그 둘이 별개가 아니라는 것은 
분단체제와 정전체제가 상호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단체제는 전쟁을 통해 굳어졌
고 정전체제는 분단으로 지속되고 있다. 이런 현실을 넘어서는 미래 전망에 있어서도 
분단과 정전은 한 몸으로 움직이니 분단·정전의 바람직한 미래는 통일·평화다. 물론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점을 한정해 분명하게 말하고자 할 때 분단체제 혹은 정전체
제를 선택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오늘날 한반도의 현실을 본질적이고 종
합적으로 말할 때는 ‘분단정전체제’라 부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분단정전체제는 물질적, 정신적 두 측면을 띠고 있다.1) 물질적 측면은 군사력, 경
제력 같이 만질 수 있고 관찰 가능한 요소들로서 나의 생존과 번영, 그리고 타자의 
공격을 분쇄하거나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외부의 위협을 강조하며 끊임없이 
군사비를 증대시키는 현상도 좋은 예이다. 군비증강은 잠재적이든 현재적이든 적대세
력의 공격으로부터 안보를 위한 조치인데, 다른 나라도 같은 이유로 군비증강을 하는 
소용돌이를 만들어낸다. 이른바 안보딜레마(security dilemma)가 그것이다. 경제력도 
한 사회 구성원들의 번영은 물론 체제경쟁의 수단으로 쓰이고, 그래서 경제정책은 군
사력 증강과 연관 지어 추진되어 왔다. 이런 물질적 측면은 정신적 측면과 한 쌍을 
이룬다. 분단정전체제의 정신적 측면의 예로는 내가 옳고 타인이 틀렸다는 이분법적 
사고, 잘못됐다고 단정한 타인을 공격하는 것이 옳고 심지어는 그런 타인을 변호하는 
내 주변의 사람도 타자화 하는 군사주의 문화 등을 꼽을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반
공반북 이데올로기나 종북(從北) 담론, 북한에서 반미반제국주의 이데올로기와 분열
주의자 낙인이 전형적인 예이다. 물질적, 정신적 측면은 서로를 강화시킨다. 군비증
강은 군사주의 문화를 촉진하고, 군사주의 문화는 억압과 차별을 정당화 한다.

둘째, 분단정전체제는 남북관계, 동아시아, 그리고 남·북한 사회 등 세 차원으로 이
루어져 있다.2) 먼저, 남북관계 차원이다. 한반도 비평화 구조3)로서 분단정전체제의 
중심에 남북관계가 있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남북관계는 적대와 불신을 본질로 하지
만, 경우에 따라서는 대화와 교류가 일어나는 공간이자 남북이 상호작용하는 채널이
기도 하다. 그러나 분단정전체제가 남북관계로만 이루어져있다고 보는 것은 현상의 
일부를 본질로 오독하는 꼴이다. 분단정전체제는 동아시아 차원에서도 볼 수 있다. 

1) 이하 서보혁·나핵집,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향하여』, 2016, 34~35, 37~40쪽.

2) 신종대, 「‘짧은 화해, 긴 대립’의 남북관계: 원인, 과제, 전망」,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편, 『분단 70년의 

남북관계』, 2016, 60~61쪽.

3) 서보혁, 「한반도 비평화 구조와 그 동학」, 서울대학교 평화인문학연구단 편, 『평화인문학이란 무엇인가』,

2013, 295~3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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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일명 THAAD)를 한국에 배치하는 문제는 북한의 핵미
사일 요격을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은 미국의 중국 봉쇄전략에 한국이 참여하는 
문제로 인식되기도 한다. 중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는 문
제는 북중관계, 한중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두 패권국인 중국과 미국의 관계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한다. 나아가 한반도 통일문제
도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국가이익과 그것들이 엮어내는 역
내 국제정치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물론 한반도 비평화 구조는 남·북한 대내적 차
원에서도 생각해볼 수 있다. 분단정전체제는 남·북한의 정치경제구조, 사회문화 등에 
대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국가 재정에서도 안보·정보 분야는 투명성 없이 성역
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이들 한반도 비평화 구조의 3차원은 분단정전체제 극복
의 길이 일차원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다.

이상과 같은 측면과 차원에서 볼 때 분단정전체제는 일종의 거대 폭력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분단폭력’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분단폭력은 분단에 의해, 혹은 분
단을 명분으로 가해지는 각양의 폭력이라 정의할 수 있다. 분단폭력, 곧 분단을 폭력
과 연결시켜보는 것은 분단이 하나의 거대한 체제로서 이 체제가 만들어내는 물리적 
강제력과 적대적 구조 및 담론이 폭력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리적 분
단 자체가 한반도 구성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강대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행사된 것이
고, 그 때문에 주민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소통이 차단되고 수백만 가족의 이산이 발
생하였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대립적인 체제의 분단은 결국 수백만의 목숨을 
앗아가는 전쟁으로 귀결되었고 그 이후에도 무장공격과 납치, 테러 등 폭력적 행동을 
그치지 않고 있다. 분단폭력은 이런 물리적 폭력과 함께 구조적, 문화적 차원의 폭력 
양상을 띠기도 하고, 위에서 말한 3차원에서 동시에 작동한다.4)

2) 분단폭력의 본질

위와 같은 분단폭력에 대한 정의는 분단폭력이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많은 폭력이 
분단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말해준다. 물론, 분단 한반도에 존재하는 모든 
폭력이 분단과 관련되어 있다는 말은 아니지만, 분단과 관련 없는 폭력도 분단 혹은 
분단의 상대방을 호명해 정당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가령, 정부의 일방
적인 개발정책, 에너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경제특구지정 사업이나 고압송전탑 

4) 김병로, 「한반도 비평화와 분단폭력」, 김병로·서보혁 편, 『분단폭력: 한반도 군사화에 관한 평화학적 성찰』,

2016, 31~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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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에 관련된 지역주민들은 자신들의 정체성과 생존을 위해 저항한다. 그런데 이들
의 저항을 종북(從北)이라고 비난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이것은 분단폭력의 변방에 
있는 현상이지만 분단폭력의 위력을 증거하는 일이다. 군사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포장마차에서 팍팍한 삶을 비관하며 내뱉은 체제비판적 발언을 한 시민이 반공법 혹
은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돼 고문을 받기도 했다. 분단폭력은 이렇게 질기고 모질다. 

분단폭력은 물리적, 구조적, 문화적 폭력의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다.5) 여기서 다
시 한번 분단폭력은 한반도 특색의 폭력을 드러내주는 용어인 동시에 그것이 보편적 
성격의 폭력인 점을 확인한다. 그런 점에서 분단폭력은 개념의 보편-특수성을 일차
적으로 획득하는데 성공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럼에도 이런 정의로는 분단폭력의 본
질을 뚜렷하게 드러냈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런 문제제기는 개념 정의에 그치지 않고 
분단폭력이라는 괴물이 어떻게 지속하고 재생산되는지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물론 
이 발제문에서 분단폭력은 남북한 사회, 남북 관계, 동아시아 국제관계 등 다차원에
서 나타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 3차원에서의 폭력이 상호 연관을 맺
으며 상승작용을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다. 분단폭력은 남북한 사회의 정치, 사회 각 
측면에서, 남북관계 차원에서, 그리고 동북아 국제관계 차원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분단체제는 강대국의 이해가 한반도에 내면화 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6) 말하자면 
분단폭력은 휴전선, 한반도라는 경계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분단폭력을 남북 간의 
대결과 적대관계를 말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으로 환원되지는 않는다. 분단이 국
제적, 민족적 양 차원에서 이루어졌는데 분단폭력이 남북한의 대결로만 보는 것은 문
제의 일부를 전체로 오해하는 오류를 초래하게 된다.

분단폭력은 단일 한민족이 이념 갈등으로 분단 이후 상호 적대하고 그것을 국내정
치적으로 악용해온 일련의 국가폭력을 넘어 동아시아 차원의 적대의 산물이자 그 연
장이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분단폭력의 실체이자 그 재생산 메커니즘의 한복판에 
군산복합체의 경제적 이익은 물론 군산권학(軍産權學)복합체의 정치경제적 이익이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외침과 재해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임
무로 하는 국가의 각종 무기 및 안전장비 도입 과정이 천문학적인 비리로 얼룩지고 
거기에 많은 고위 인사들이 개입되는 ‘관행’을 관련 인사들의 도덕적 문제로 축소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그런 문제는 왜 끊이지 않을까? 천문학적인 금액이 오가는 과
다한 무기 현대화 사업이 북한위협의 과대평가와 안보산업의 팽창과 깊은 상관관계
가 있다는 점은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다. 이런 현상은 분단폭력이 구조적 폭력의 
성격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자 문화적 폭력의 근거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특정 외부

5) 김병로·서보혁 편, 위의 책 참조.

6) 홍석률, 『분단의 히스테리분단의 히스테리』, 2012.



  2017. 05. 3116

세력과 동맹을 맺고 특정 외부세력을 적으로 규정하는 정체성 정치는 국내정치에서 
갈등을 조장, 방조할 뿐만 아니라, 편가르고 적대하고 싸워 이기는 식의 군사주의 문
화를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하기 때문이다. 이는 분단폭력의 메커니즘이 역동적임을 
말해준다. 

그럼에도 이상과 같은 행태적, 구조적 논의가 분단폭력의 본질을 대변해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분단폭력의 본질은 역사적, 인식론적 차원의 성격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문제제기 차원에서 약간의 토론을 해보고자 한다.

분단폭력의 본질은 식민주의, 군사주의, 권위주의, 이 세 속성의 긴밀한 결합에서 
찾을 수 있다. 분단폭력은 우선, 제국주의 세력의 약소민족에 대한 식민통치의 연장
선상에 있다. 분단 자체가 일제 식민통치에 기원을 두고 있고 나아가 냉전체제를 형
성한 두 외세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식민주의는 한편에서 분단의 본질을 형성
하고 있다. 물론 이때 식민주의는 외세에 의한 분단으로 국한되지 않고 그 외세의 
하위 파트너로 붙어 분단의 반쪽과 적대하며 기득권을 형성, 유지해온 대내적 분단 
세력의 주의주장도 포함한다. 식민주의는 힘에 의한 생존 및 지배 논리에 기반해 강
대국의 약소민족 지배를 정당화 하고 그 아래서 기생하는 행태를 ‘현실주의’로 합리
화 한다. 식민주의는 자주, 독립, 주체와 같은 말을 비현실적이고 시대착오적이라고 
딱지 붙이고 경계한다. 대신 식민주의는 적자생존, 현실적응을 논리로 끌어들여 약소
민족의 대중이 강대국의 발달된(?) 정치·경제제도와 이념을 받아들여 강대국의 뒤를 
따라올 것을 음으로 양으로, 힘으로 때로는 선전으로 주입한다. 분단폭력의 본질 중 
하나로 식민주의를 언급하는 것은 식민주의가 그 역사적 배경만이 아니라 분단을 지
속하고 분단 아래 상대를 적대하며 사회 내 민주주의, 인권, 정의를 억압하는 현재의 
지배 담론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둘째, 분단폭력이 지닌 심대한 폭력성과 위험성은 군사주의로 잘 드러난다. 군사주
의는 분단폭력이 물리적 폭력일 뿐만 아니라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의 트라이앵글
이자, 남북한 사회, 남북관계, 국제관계 등 3차원의 트라이앵글임을 드러내주는데 적
합한 개념이다.  

셋째, 분단폭력의 본질을 권위주의로 보는 것은 분단폭력이 민주주의와 인권에 반
하기 때문이다. 분단폭력을 권위주의로 볼 때 그것은 주로 대내적 차원에서 다뤄질 
수 있다. 분단을 이유로, 북한의 위협을 명분으로, 북한 주장과 비슷하다는 판단 하
에 자신의 주의주장을 일방적으로 정당화 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여
기서 ‘자신’과 ‘주의주장’을 구체적인 예를 대입시켜 보면 분단폭력의 권위주의적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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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물론 분단폭력의 권위주의적 본질은 북한의 경우에는 
극단적인 현상으로 나타난다. 정치적 경쟁자에 대한 불법 숙청, 전반적으로 심각한 
인권침해, 나아가 지속적이고 대규모의 군사주의 정책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럼에도 
분단폭력의 권위주의적 본질이 남북한 사회 차원에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남북
한 사회가 분단폭력의 권위주의적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남북한 관계도 권위
주의적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인 가정이다. 인도주의적 문제
가 두 분단권력이 엮어내는 정치적 관계에 의해 해결되지 못한 채 정략적으로 이용
돼 왔고, 상대에 대한 불신으로 민간의 통일논의는 규제를 받아왔다. 분단폭력의 권
위주의적 성격은 남북한 사회와 남북한 관계에 걸쳐서 연명하고 있다.

3) 분단폭력, 그 너머

그렇다면 분단폭력은 어떻게 변천할 것인가? 그 방향은 무엇인가? 이 두 질문의 
논의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것도 분단폭력의 세 본질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분단폭력이 식민주의, 군사주의, 권위주의의 긴밀한 결합에 그 본질이 있다면, 분단
폭력의 변화 방향은 적어도 이론과 규범의 시각에서는 탈식민주의, 탈군사주의, 탈권
위주의이다. 그리고 분단폭력이 변화하는 양상은 식민주의, 군사주의, 권위주의가 각
각 자기 속성을 이탈하는 정도와 그 셋 사의 상호작용에서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탈식민주의, 탈군사주의, 탈권위주의가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띠
느냐, 나아가 이 셋 사이의 상호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등과 같은 질문에 답을 
구하기는 어렵다. 그 하나하나가 별도의 연구를 해야 할 난해한 문제이다. 그만큼 분
단폭력을 극복하고 대안적인 상을 그려보는 작업은 집단지성, 공동연구를 필요로 하
는 대과제이다.

그런 과제를 남겨 놓고 여기서는 분단폭력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를 형식논리를 이
용해 세 가지 경우의 수를 상정하고 각각의 경우를 간략히 검토해보고자 한다. 분단
폭력을 분단과 폭력으로 나눈 후 그 두 단어의 대립어를 이용해 경우의 수를 만들어
보면 세 가지가 나온다. 분단평화, 통일평화, 통일폭력이 그것이다.

첫째, 분단평화다. 분단평화는 통일이 불가능하거나 적어도 단기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분단 상황 하에서 평화공존 나아가 평화번영하자는 발상이다. 사실 남북한 당
국 간에도 분단평화에 관해 공감대를 형성한 바가 몇 차례 있었다. 1991년 12월 13
일 남북한 총리가 서명한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는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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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룩될 때까지 현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고 밝히고 있다. 통일보다는 평화가 우선
이라는 것이다. 남북한 정상이 최초로 직접 만나 통일 원칙을 재확인 한 2000년 
6.15 공동선언 제1항은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
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6.15 공동선
언 7년 이후 두 번째로 만남 남북의 두 정상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소위 10.4 남북공동선언)에서 6.15 공동선언을 재확인한 후(1항),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보장을 위한 협력(3항)과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공감대와 직접 관련 3
자 또는 4자 정상들에 의한 종전 선언을 위한 협력(4항)에 합의했다.

분단평화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하나는 위 남북한 합의에서 보듯
이 통일을 추구하되 그에 앞서 신뢰조성, 긴장완화를 통해 우선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의미다. 다른 하나는 통일은 결국 분단 하에 있는 남북한 두 체제 중 하나가 
다른 하나에 흡수되는 현실 정치의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통일은 불가능하거나 재
앙이므로 현 분단상태를 상호 체체존중, 신뢰조성, 호혜적 관계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다. 첫 번째 의미는 남북한 당국의 공식 입장이고 남한사회에서도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그렇지만 2015년 ‘분단 70년’을 보내며 두 분단정권이 통
일을 고창(高唱)하면서도 대결과 불신을 전환시키는 않는 점을 볼 때 두 번째 의미
의 분단평화가 설득력을 높여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호 적대를 기본으로 하
는 분단체제 하에서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지
금까지 두 분단권력이 통일을 빌미로 인권침해와 반평화적 작태를 자행해온 공통의 
전력(前歷)은 통일이 되는 날까지 계속될 것 아닌가. 이런 질문은 분단평화의 한계를 
말해주는 게 아닌가.

둘째, 통일평화는 한반도의 궁극적인 평화는 통일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고, 그렇지
만 통일 후에도 평화공동체 수립을 향해 지속적인 노력이 요청된다는 뜻이다. 통일평
화는 기존의 평화통일과 다른 의미다. 평화통일은 평화를 수단으로, 통일을 궁극적인 
목표로 간주한다. 그에 비해 통일평화는 평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통일은 평화로 가
는 길에 달성해야 할 중간 목표로 본다. 통일평화는 분단평화론을 비판한다. 분단평
화론이 통일을 권력정치로 파악하는데 공감하지만, 분단은 통일보다 더 심각한 권력
정치의 자장(磁場)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물론 분단평화론이 체제공존, 상생호혜를 
추구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가능한지는 의문이다. 통일평화론은 권력정치의 회로에 빠
져있는 통일이 결국 어떤 방식으로, 언젠가는 달성될 것이라는 역사적 필연성과 통일 
없이는 한반도 평화는 오지 않는다는 현실적 당위 위에 서 있다. 어쩌면 통일평화로 
가는 긴 여정의 일정 지점에 분단평화가 위치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분단평화는 2국
가2체제, 통일평화는 1국가1체제를 이상적으로 본다면 그 사이 2국가1체제 혹은 1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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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2체제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통일평화는 통일보다는 평화에 더 관심이 있다. 그래서 통일국가의 권력 구

성 문제에 집착하지는 않는다. 통일이 남북간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그 전에(혹은 그 
과정에서)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수반하는데 관심이 크다. 그렇다고 통일
이 곧 한반도에 궁극적인 평화를 가져다준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통일국가 내
에서 계층간 차별, 새로운 지역주의, 배타적 민족주의, 북한지역에 대한 난개발, 그리
고 통일코리아와 주변국들의 갈등, 동아시아 차원의 패권경쟁 등 한반도 안팎에서 비
평화적인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냉전시대 서유럽국가들이 이념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안보공동체’를 지향한 바 있다. 통일코리아는 통일을 바탕으로 한반도 전
역이 평화, 인권, 화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조화롭게 전개하는 ‘평화공동체’를 꿈꾼다. 
그 과정에서 한반도는 동아시아 평화의 발신지이자 촉진자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현
행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에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언급하고 있지만 통일평화론을 
반영해 통일국가가 평화주의를 지향함을 포함시키는 문제를 검토할 가치가 있다.

마지막으로 통일폭력은 통일코리아 등장에 대해 주변국들이 경계하는 명분이 될 
수 있고, 대내적으로는 분단평화를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통일이 곧 평화가 
아니라 새로운 폭력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다. 만약 통일이 전쟁 혹은 다른 급변
사태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통일 자체가 폭력일 수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통일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통일을 당한 쪽 사람들―가령 남한으로 흡수통일이 일어났
다고 할 경우에 북한출신 사람들―은 차별, 배제와 같은 구조적 폭력과 심지어는 물
리적 폭력을 당할 수 있다. 이것이 통일폭력이다. 동시에 통일폭력은 배외주의, 민족
팽창주의 등 대외적으로 공격적인 형태를 띨 수 있다. 이 경우 통일코리아는 지역 
안정과 평화를 해치는 것은 물론 사회 폭력을 정당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물론 통일폭력론이 남북통일을 반대하는 논리로 이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통일을 추
구해야 하는 입장에서 통일폭력론은 통일이 평화적이어야 함은 물론 통일코리아가 
평화주의를 추구해야 함을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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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남북관계 복원의 길

1) 포괄 접근 방향 

새 정부의 대북정책 목표는 단기적으로 긴장완화와 신뢰회복, 중기적(임기 말)으로
는 비핵화-평화체제-남북관계가 선순환 하는 틀을 확립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다양
한 채널을 활용해 대화의 틀을 복원하는 일이 급선무이자 기본 전제이다. 이런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에 부합하는 접근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 여기서는 다섯 가
지 방향을 제시하는데 이를 함께 적용한다는 뜻에서 ‘포괄 접근’이라 부르고자 한다. 
다섯 가지 포괄 접근 방향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 △인도적 문제해결 우
선, △민관협력, 정경분리에 의한 신뢰구축 활성화,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의 조화, 
△점진적이고 비가역적인 접근이다. 하나씩 살펴보자.

첫째, 어떤 문제든 문제해결은 오직 대화와 협상으로 한다. 70년을 지나는 분단정
전체제 하에서 대결과 협력의 부침을 가장 설득력 있게 설명해주는 변수는 대화와 
협상 여부다. 대화는 자신의 의중을 전달하고 상대의 의중을 파악하는데 가장 유용한 
수단이고, 그 자체로 상호존중의 의사를 나타낸다. 협상은 자신과 상대의 목표를 공
개하고 타협하는 의사소통 과정으로서 상호 이익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은 분단정전체제 이후 남북의 오랜 불신과 적대를 크게 줄이고 
상호 의중을 이해함으로써 이후 신뢰와 협력의 길을 연 좋은 계기였다. 만약 대화와 
협상이 없으면 자신의 의사를 강력하고 일방적으로 전달해야 하고, 상대의 의사를 오
해하고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 이후 틀어진 남북관계는 대화와 협상의 
문을 잠근 결과였고 대화의 기회를 만들지 않았고 몇 번 없었던 기회도 살리지 않았
다. 그 결과 한반도는 화해와 평화가 아니라 대결과 적대의 진원지가 되어버렸다. 그
러므로 남북은 어떠한 경우에도 판문점 군 당국 간 연락 채널과 남북회담 연락 채널
을 유지해야 하고, 관계가 개선되면 장관급회담을 정례화 해 남북관계를 평화의 길로 
들어서게 해야 할 것이다. 물론 대화와 협상은 비단 남북만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에 
책임 있는 관련 모든 당사국들이 다함께 가져야 할 제일 접근 방향이다.

둘째, 관련 당사국들은 인도적 문제를 우선 해결하는 노력을 벌여 안정적인 신뢰구
축을 전개하도록 한다. 인도적 문제 해결은 관련 당사국들 간의 관계개선에 기여함은 
물론 그 자체로 보편 가치를 구현하는 평화 만들기 사업이다. 남북은 정상회담을 비
롯한 수차례의 합의에 의해 인도적 문제 해결에 합의했고, 납치자의 경우 북한과 일
본도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바가 있다. 분단정전체제 하에 있는 한반도에서 인도적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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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구체적으로 이산가족, 납치자, 군인 포로 및 유해, 그리고 북한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다. 인도적 문제는 국제적 기준과 관련 당사국들 사이에 무조건
성, 긴급성, 투명성 그리고 신의의 원칙에 하에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이에 관한 기존의 국제 준칙과 관련국들 간의 합의를 상기하고, 정치군사적 불신에도 
불구하고 관련 대화를 열어야 할 것이다. 인도적 문제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해결을 
위해 형식에 구애 받지 않고 필요시 물질적 대가를 치르더라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관련국 지도자들은 인도적 문제를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
게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이다.

셋째, 정경분리(政經分離)와 민관 역할분담을 통해 신뢰구축을 지속시켜 평화정착
의 토대를 공고히 한다. 적대관계에 있는 국가들 간에 민간교류와 경제협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인도적 지원과 민간교류가 중단되는 일련의 
사태가 그런 점을 말해주는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같은 현상을 통해 정경분리와 민관 
역할분담이 적대와 대결을 대화와 교류로 전환시켜 온 사실을 더 기억할 필요가 있
다. 개성공단사업은 남북 당국간 관계의 부침에도 불구하고 화해협력과 긴장완화의 
상징이었다. 개성공단사업은 남북 경제협력, 군사적 대결 완화, 상호 이질성 완화와 
통일 연습 등 평화통일의 실험장이었다. 반면에 개성공단 폐쇄는 경제협력을 통해 정
치군사적 대결을 완화하는 평화 효과를 중단시키고 다시, 아니 더 심각한 대결을 불
러오는 반평화적 처사다. 정부당국은 불가피하게 갈등에 직면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민간교류는 최악의 상황을 예방하고 불충분한 당국간 의사소통을 보
완하는 역할을 해왔다. 위 첫 번째 접근 방향과 마찬가지로 정경분리와 민관 역할분
담이 작동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는 크게 달라졌음을 교훈
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넷째,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을 조화시켜 나가야 한다. 분단정전체제의 기원을 생각
해도, 그 현실을 보아도, 또 평화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은 
선후,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병행 조화시켜야 할 과제다. 두 측면 중 어느 한쪽으로 
경도될 경우 평화는 더욱 달아나는 경향을 보인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대북정
책 방향으로 국제공조를 중시하고 남북협력을 무시하자 남북관계는 대결로 전환하고 
북한의 도발이 높아졌는지도 모른다. 그와 반대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상대적으로 
남북협력을 더 중시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남북협력
과 국제협력 중 하나를 상대적으로 더 강조할 때가 있을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 직
후의 경우 국제협력이 높아지고, 반면에 남북이 협력사업을 활성화 할 때는 국제협력
이 낮아질 수 있다. 어떤 경우든 소홀해질 수 있는 관계의 당사자에게 사전 설명과 
양해를 구하는 자세가 불신을 최소화 시킬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는 남북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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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이 같이 갈 때 이루어질 수 있다. 2007년 북핵문제가 가시적인 진전이 있는 
가운데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다섯째, 점진적이되 비가역적인 접근이 중요하다. 남북 간 교류협력이든, 비핵화 진
전이든 간에 한반도 평화를 향한 길은 오랜 적대의 시간과 복잡한 문제들의 얽힘으
로 인해, 그리고 관련국들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많은 소통과 시간이 필요하
다. 자신의 입장만 주장하며 문제를 일거에 해결한다고 일방적이고 급진적으로 접근
하는 자세는 금물이다. 상대방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빠져 사태의 객관적 이해와 합
리적인 대안 모색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된다. 이 기준으로 남북한 정부의 통일정책과 
주변 관련국들의 한반도 정책을 평가해볼 수 있을 것이다. 경제문화적 분야에서의 신
뢰구축 작업이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으로 발전하지 않는다고 경제문화적 신뢰구축 노
력을 포기하고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으로 집중할 수 없는 노릇이다. 또 한반도 비핵화 
해결 없이는 남북간 재래식 군축이나 다른 신뢰구축 노력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점진적 접근과 거리가 멀다. 북한과의 협상은 불필요하고 오히려 북한정권을 무
너뜨리고 흡수통일하는 길이 통일의 첩경이라는 주장도 없지 않다. 오랜 분단과 군사
적 대결을 종식시키는 일에 제일 미덕은 평화주의적 철학, 제이의 미덕은 인내다.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길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
다. 종착지로 가는 중간 지점에 적정 목표를 수립하고 그것을 달성한 후 후퇴하지 
않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가령 다음과 같은 일련의 상호조치를 단계적으로 진행
해 평화체제의 길을 닦아갈 수 있을 것이다.

2) 정책 제안

가. 남북교류협력

남북 간의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한다. 남북 간의 기존의 합의들 즉,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6.15 공동선언, 10.4 남북정상선언, 4대 경
협합의서, 남북해운합의서 등을 존중하고 이행하는 것이 남북관계 복원의 시작이다. 
물론 이행의 구체적인 방법은 남북 간 협의와 정세를 반영해 추진할 일이다.

남북 각급 당국자 회담을 정례화하고, 우선적으로 인도적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
다. 남북 간의 대화는 필수적이다. 남북 간의 총리급, 장관급, 국방장관급 회담 등 각
급 당국자 회담을 정례화하고, 이를 통해 합의의 이행과 위기관리,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논의를 해야 한다. 남북정상회담도 정례화 해 신뢰에 기반 한 남북관계, 
궁극적으로 평화통일로의 길을 닦아가야 한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조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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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하고, 동시에 이산가족 상봉,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해결 등 인도적 문제 해결
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남북 간 인도주의 협력은 남북관계를 둘러싼 정세에 무관하
게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5.24 조치를 해제하고 남북 간의 교류협력을 전면 확대한다. 꽉 막혀있는 남북관계
를 풀기위해 5.24 제재 조치를 철회하고 개성공단 재개 및 확대,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 철도연결 등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 금강산 관광의 경우 설악산 지구와 연결해 
국제관광특구 조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대북정책의 일관성, 책임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남북교류협
력을 촉진하는 한편, 대북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시민사회의 참여를 확대
하는 방향으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과 남북교류협력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 통
일정책 컨센서스 확립은 필요한 일이나, 관 주도의 이벤트성 접근을 지양하고 다양한 
민간 주체의 수평적 논의와 그 과정을 확산하는 방식으로 전개할 때 그 의미와 효과
가 높을 것이다.

남북 인권대화를 추진한다. 인권의 이름으로 북한 체제를 전복하려는 시도는 모순
되게도 그 자체로 반인권적이고 평화를 위협하는 결과를 낳는다. 인권문제에서도 대
화와 협력이 필요한 이유다. 남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기구와의 협력은 
물론 정부와 민간 차원의 남북 인권대화 등 인권증진을 위한 협력을 다각적으로 모
색해야 한다. 先易後難의 자세로, 우선 북한의 긍정적 반응이 가능한 분야부터 점진
적으로 추진하되, 성과 도출보다는 북한의 인권증진 역량 강화(capacity building)에 
초점을 두는 접근이 타당하다.

나. 협력·인간안보

남과 북은 서해상의 우발충돌 방지체계를 복구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 이래 10.4선언 등 남북정상간 합의는 외면 받았고 서해에서의 우발충돌
을 완충할만한 장치들도 무력화되었다. 2009년 5월 이후에는 NLL에서의 최소한의 
군사통신선도 두절되었고 결국 연평도 포격사건을 비롯한 두 차례의 교전으로 이어
졌다. 군사적 대치로 인해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남북 주민 모두를 위해서
라도 서해상의 우발충돌 방지체계를 복구해야 한다. 우선, 단절된 군사통신선과 핫라
인을 복원해야 한다. 또한 군사적 충돌이 빈발하는 지역에서의 위협적인 군사훈련과 
즉자적인 군사대응은 자제되어야 한다. 서해 5도를 요새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다. 도리어 북한으로 하여금 새로운 비대칭 전력과 전략을 개발하도록 자극함으로써 
서해상의 위기만 고조시킬 수 있다. 우발충돌 방지체계를 복원하는 것을 전제로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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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된 첨단무기들을 축소하고 후방으로 재배치해야 한다.
10·4 선언 합의사항인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을 되살려야 한다. ‘서해평화협력특별

지대’ 조성은 남북 합의(10·4 선언) 이행을 통한 신뢰구축은 물론 상생공영, 긴장완
화와 신 남북협력의 제도화를 닦는 다각적인 의미가 있다.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은 
경제협력을 통해 서해에 평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것으로, 해주특구를 개발하고 인천~
해주 항로를 활성화하여 황해경제권을 이루며, 한강하구를 공동 개발하겠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제협력과 공동개발을 통해 이익을 나누고 남북한과 동북아에
서의 군사적 긴장도 완화시킬 수 있다는 발상이다. 국제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 
NLL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에 집착하지 말고 우선 공동어로수역과 평화수역을 확정
하고 정착시키는 우회로부터 열어야 한다.  

서해평화협력지대를 넘어 서해평화협력생태공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서해평화협
력지대 구상은 비록 환경 친화적인 접근을 강조하고 있지만, 개발에 치우친 방안이라
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북측의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은 사실이나, 갈등과 대
결로 점철된 이 지역의 상징적 의미를 살리고, 분단으로 인해 해양 생태계의 보고로 
남아 있는 역설을 활용하는 방안으로서 서해평화생태공원 지정을 고려할만 하다. 해
당 지역에서는 민간 선박의 어로활동은 보장하되, 군함의 출입을 원천적으로 통제하
고, 대신 남북이 합의한 공동 관리단을 두어 해상재난 대비와 해양생태계 보호, 해양
의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 남북의 공동조사와 기술협력을 담당하게 할 수 있을 것
이다. 서해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성공하면 DMZ 생태평화지대 조성사업으로 확
대함으로써, 남북관계를 평화공존에 기반한 평화공영의 길로 진전시킬 수 있다.

분단폭력을 치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인간안보 협력을 증진한다. 분단과 전
쟁으로 희생된 당사자와 그 가족을 추모, 기억하고 생존해있는 이산가족, 납치자, 군
인포로의 생사확인, 서신교환, 상시 상봉, 나아가 자결권에 의거해 당사자가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도록 남북이 협력에 나서야 한다. 인도주의 우선 해결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경제적 유인과 국제기구의 협력에도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분단폭
력에 상시로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숨죽여 살아온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안전
한 생활을 보장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이를 남북 긴장완화와 상생협력으로 발
전시킬 남북 접경지역협력사업을 추진할 만하다. 식량안보, 건강안보, 공동체안보 등
을 분단폭력의 피해자와 직접 관련 지역을 중심으로 남북이 시범 협력사업을 시작해 
협력사업의 확대 및 제도화로 나아갈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로써 향후 5
년 이후 한반도가 비핵화와 전쟁 위협이 없는 의미만이 아니라, 그 과정과 결과가 
남북 모든 주민들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삶에 이바지 하는 의미의 ‘평화로운 한반
도’가 도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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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나가며

분단정전체제의 장기성과 견고성, 그에 따른 분단폭력의 다차원성을 감안할 때 통
일은 반드시 평화롭게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통일코리아가 ‘평화국가’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그럴 때 통일코리아가 동아시아 평화에 기여하고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주의, 민족주의 통일노선은 그 유용성이 다했
고 그 폐해가 누차 확인되었다. 그런 점에서 향후 남북관계는 민족화해, 동질성 회복
보다는 공동이익 실현의 동반자, 혹은 지속가능한 평화의 공동 이해당사자로서의 프
레임 재설정이 필요할지 모른다. 한국의 통일정책은 이제 평화주의 노선에 입각하여 
재구성해야 하며 그 비전은 평화공존 > 평화공영 > 평화통일의 경로를 거치며 구체
화 될 것이다. 이름하여 ‘평화주의적 통일’의 길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한국과 중국의 
그것과 긍정적인 조합을 만들어 북한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길로 끌어낼 촉매로 작
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길은 남북 당사자 원칙, 곧 남북의 책
임과 권리가 관건이다. 그 출발은 신뢰구축을 위한 신뢰구축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
다. 그렇지만 그 출발은 당사자들이 다함께 참여하고 공동의 미래 비전을 공유할 때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한국은 평화주의 통일의 허브로 자리매김 할 수 있고 그 역할
을 새 정부가 선도할 수 있겠지만, 국회와 국민의 비판적 지지도 필수조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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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한반도 비핵화 실현의 조건과 경로 

이승환 /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I. 북한의 핵무기 전략에 대한 이해

1.‘불멸의 핵 강국 건설’

북한은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불멸의 핵강국 건설’을 내걸고 핵 능력 강화에 총 
매진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 횟수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1984년부터 2017년 5월 14일 현재까지 총 107회의 핵·미사일 활동을 하였고, 이중 
김일성-김정일 시기 25년간 진행된 36회(김일성 8회, 김정일 28회)의 핵·미사일 활
동보다 두 배 많은 71회의 활동이 김정은 시대 5년 4개월 동안 이루어졌다.7) 

핵·미사일 활동의 대폭 신장과 함께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북한의 핵협상전략
도 달라지고 있다. 김정일 시대의 북한은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이라는 구호 아래 
북핵 협상을 살라미식 단기협상과 병행하는 양상을 보였다면, 김정은 시대의 북핵 협
상전략은 이른바 ‘조미대결전의 총괄’이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단기협상 대신 중장기 
담판 전략으로 변화하고 있다. 

우선 북한은 미국이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면서 중국을 포함하는 국제적 대북제재
를 더욱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까지 가세하는 국제 비핵화 대화를 노골적
으로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는 비핵화대화나 핵 동결협상 언급이 있을 

7) 홍민, 「김정은 정권 핵·미사일 활동의 주요 특징과 패턴 (통일연구원)」,2017.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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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마다 북한은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정치, 경제, 군사적 압박을 극대화하면서 그 무
슨 《대화》를 운운하는 것은 치졸한 량면술책에 지나지 않으며 비핵화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핵무장 해제시켜 침략전쟁의 길을 열어보려는 강도적인 속심의 발
로”라고 반응하고 있다.8) 

북한이 목표로 하는 것은 ‘상호확증파괴’에 이르는 핵 억지력의 확보와 이에 바탕
한 ‘북한 핵 보유를 전제로 하는 동아시아 질서의 수립’이고, 이를 단기협상이 아니
라 확실한 일거의 대미담판을 통한 실현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핵협상전략의 변화는 북한 스스로의 선택이기도 하지만 한미 양 정
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 특히 2014년 말 이후 일련의 북한
의 대미 제안들이 오바마정부에 의해 묵살된 것과,9) 핵‧경제병진노선 선포 이후 처음
으로 ‘비핵화’를 공식 언급한 북한의 ‘7.6제안’에 대해 미국이 인권탄압과 관련한 김
정은 제재조치 선포로 대답한 것은 북한의 협상태도 경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7.6제
안이 묵살된 두 달 뒤 북한은 5차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2. 핵 확전 전략10)

북한은 트럼프정부의 등장 이후에도 ‘핵능력 강화 매진-미국과 중장기 담판’이라는 
전략을 계속 고수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협상전략의 변화와 함께 북한의 핵전략도 
공격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북한의 주장은 이른바 ‘통일
대전’ 선언이다. 제7차 노동당대회 보고에서 ‘비평화적 방식의 통일’을 언급한 이후 
북한 김정은 정권은 연이어 통일대전을 강조하고 있다. “적들이 우리 국가의 존엄과 
권위를 해치려고 조금이라도 움쩍거린다면 단호하고도 강력한 핵선제타격이 가해질 
것”이며 “조국통일대전에로 이어갈 천금 같은 기회는 우리가 먼저 선택할 것이”라는 
주장이 그것이다.11) 

이런 언급에서 확인되는 것은 북한이 주장하는 통일대전이 상대의 재래식 공격 위
협에 핵으로 대응하는(선제타격을 포함하여) ‘비대칭 확전형’의 핵전략을 의미한다는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 연구보고서, 「미국의 전쟁도발책동과 우리의 전쟁억제

력」, 2017. 5. 5

9) 2014년 11월 한미합동군사훈련 잠정 중단 및 핵실험 중지 교환 제안과 2015년 8월 평화협정 체결 요구 등 북

한의 연이은 대화 제의에 대해 한미는 ‘비핵화의 진전’이 먼저라며 거부하였다.

10) 이 절은 이승환 “한반도 군사위기의 구조와 출로”(『창작과비평』 통권 174호)의 해당 부분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11) “기회는 우리가 선택한다, 허망한 개꿈을 꾸지 말라,” <조선중앙통신> 2016.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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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다.12) 물론 북한은 <제7차 당대회 결정서>에서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침략
적인 적대세력이 핵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였으나, 북한이 주장하는 ‘핵 선제불사용’ 원칙은 핵으로 자주
권을 침해하는 침략적인 적대세력을 한미의 선제 핵공격연습으로 상정하고 있기 때
문에 사실상 한미 양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북한은 자신의 핵태세에 대해 “핵탄두를 만장약한 전략로켓들과 우리의 위력한 
전략잠수함들이 대기상태에 들어갔다”며 핵무기 실전배치와 상시 발사대기 상태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설사 이를 사실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현재 북한의 핵능력 수준이 
완벽한 2차 타격능력을 확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북한의 핵탄두 경량화 및 
투발수단의 발전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난 5월 14일 발사한 
IRBM ‘화성-12’에 대해 북한은 “가혹한 재돌입환경 속에서 조종전투부의 말기유도 
특성과 핵탄두 폭발체계의 동작 정확성을 확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13) 미국 
일각에서도 화성-12가 대기권 재진입에 성공했다고 평가하고 있을 정도이다.  

핵 확전 전략은 ‘재래식 전력의 약세’와 ‘완벽한 2차 핵 타격능력의 미비’라는 현실
적 조건하에서 선택되는 전략이다. 이는 한반도에서 북한은 핵 교리를 발전시키고, 
한‧미는 선제공격과 참수공격을 포함한 재래식 교리를 발전시키는 작용-반작용의 악
순환이 지난 수년에 걸쳐 진행되어온 결과이며,14) 이런 상황에 대한 북한의 대답이 
바로 핵 선제타격을 포함하는 비대칭확전형의 ‘통일대전’ 선언인 셈이다. 더구나 북
한은 이라크전쟁과 리비아사태 등을 통해 핵 억지력 보유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
고 있다. 따라서 핵 확전전략은 매우 위험하고 비합리적이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다
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은 이 전략이 지닌 위험성 
때문에 2차 핵타격 능력을 구비할 때까지 한미의 선제공격과 참수작전 위협으로부터 
시간을 벌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3. '위협에 비례하는' 속도전

북한의 핵무기 전략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요소는 '위협에 비례하는' 속도전을 표방
12) 내랭은 북한이 중국의 강력한 후원을 받지 않는 조건에서는 비대칭 확전형의 전략을 택할 것이라고 예측하였

다. Vipin Narang, Nuclear Strategy in the Modern Era: Regional Powers and International Conflict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4).

13)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2》형시험발사 성공,” <조선중앙통신> 2017. 5. 15.

14) Jeffrey Lewis, "More Rockets in Kim Jong Un’s Pockets: North Korea Tests A New Artillery System,”

http://38north.org/2016/03/jlewis030716/.

http://38north.org/2016/03/jlewis0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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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점이다. 북한은 핵능력의 완성을 미국 본토에 대한 2차 타격능력의 확보
에 두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ICBM의 완성과 핵탄두의 경량
화를 위한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북한은 추가적인 핵실험보다 투발수단인 탄도미사일의 다양화와 신뢰성 확보
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조만간 더 큰 폭발력을 지닌 경량의 핵탄두 개
발을 위한 추가적인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2016년 이후 지난 1년여 간 북한
은 두 번의 핵실험과 30여 차례 이상 미사일을 발사했고, 2017년 들어서만 새로운 
탄도미사일인 북극성 2형과 화성 12형 등을 8차례 발사하였다. 남쪽의 새 정부가 들
어서기까지 약간의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새 정부 출범 후 보름이 채 되기도 전에 기
다렸다는 듯이 두 차례나 탄도 미사일실험을 강행하였다. 

북한은 이러한 속도전의 이유를 기본적으로 트럼프 미 정부의 대북압박정책과 대
북적대시정책에 돌리고 있다. 북한은 “미국이 새로 고안해낸 《최대의 압박과 관여》
라는 대조선정책에 매여달리면서 우리에 대한 전면적인 제재압박소동에 열을 올리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의 핵억제력강화조치도 최대의 속도로 다그쳐질 것이다”라든가15) 
미국이 “푼수에도 맞지 않는 대조선적대시법안들을 만들어낼수록 이에 대처한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억제력 강화속도는 상상할 수 없이 빨라지게 될 것”이라
고16)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신속한 핵 억지력 확보와 이에 기반한 핵 확전 전략이 미국의 ‘대조선 
선제공격 의도’를 가장 효율적으로 방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올
해 사상 최대 규모의 한미합동 키리졸브와 독수리군사훈련에 대해 “만일 우리가 최
강의 핵무력을 보유하지 않고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도발에 무자비한 군사적 대응으
로 대답할 준비를 갖추지 않았더라면 미국은 이번에 조선반도에서 침략전쟁의 불을 
반드시 지르고야 말았을 것”이라며17) “우리가 병진의 기치를 높이 들고 강력한 자위
적 핵억제력을 굳건히 다져온 것이 얼마나 정당하고 선견지명하였는가를 다시금 실
증하여주고 있다”고18)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결론으로 “우리는 미국의 그 어떤 
선택에도 기꺼이 대응해줄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으며 미국의 극악무도한 대조선적
대시정책과 핵위협공갈이 철회되지 않는 한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국방력과 
핵선제공격 능력을 계속 강화해나갈 것”이라는 것과 “우리의 핵무력 고도화조치는 

1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담화, 2017. 5. 1

16) “〈북조선차단과 제재현대화법〉채택에 강력히 규탄,” 조선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가 미합중국 국회 하원 

앞으로 보내는 항의서한, 2017. 5. 12

17) 앞의 “미국의 전쟁도발책동과 우리의 전쟁억제력”, 2017. 5. 5

1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담화, 2017.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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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수뇌부가 결심하는 임의의 시각, 임의의 장소에서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계속 
진행될 것”임을19) 분명히 하고 있다. 물론 북한이 주장하는 ‘임의의 시각, 임의의 장
소’는 태양절을 비롯한 북한의 주요 국가적 기념일은 물론 미중정상회담이나 한국과 
미국의 주요 정치일정과 긴밀히 연계되어왔다는 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행동은 자
체의 기술발전 시간표만이 아니라 정세를 주도하기 위한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어 있
다고 보아야 한다.

핵·미사일 고도화를 향한 북한의 언술과 행동은 기본적으로 트럼프정부의 ‘압박 후 
협상’ 국면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 강화의 속도
전에 매달리는 것은 협상 국면이 시작되기 전에 ‘불가역적인’ 핵·미사일 능력을 확보
하겠다는 분명한 의지의 표현이다. 향후 북한은 ‘불가역적인’ 핵·미사일 능력의 확보
를 위해 핵탄두의 경량화와 폭발력 증대를 위한 한두 차례의 핵실험과 함께, 중장거
리미사일의 실전배치와 ICBM 개발을 목표로 북극성 2형과 화성 12형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발사를 계속해나갈 것이다. 

II.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새로운 접근

1. 새롭지 않은 ‘최대의 압박과 관여’

트럼프정부는 북한의 핵위협을 주요위협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기존의 
‘전략적 인내’ 정책의 종언과 함께 ‘최대의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정책을 제기하고 있다. 트럼프정부는 이 정책이 “△북한을 핵보유국으
로 불인정, △모든 대북 제재와 압박수단 동원, △북한 레짐 체인지(정권교체) 불추
진, △최종적으로는 대화로 문제 해결” 등의 네 가지 기조에 기초하고 있다고 주장한
다. 

이 정책은 북한 정권붕괴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체제보장 선언과 군사옵션의 사실
상 포기와 평화로운 비핵화를 위한 협상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전략적 인내’ 정책에 비해 한반도 비핵화의 가능성에 진일보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정책은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대북압박과 제재, 북한이 진

19)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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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한 비핵화 의지를 보일 경우 '관여'에 나서겠다는 점, 그리고 압박수단으로서는 북
한에 대한 경제제재의 강화와 동맹국 및 역내 파트너들과의 공조외교를 강조하고 있
다는 점에서 과거의 전략적 인내와 현실적으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트럼프정부의 ‘압박적 관여정책’은 적극성에서 차이가 있을 뿐 현시점에서는 ‘중국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점에서는 전략적 인내정책과 거의 동일하다. 

이런 점 때문에 북한은 미국의 ‘상투적인 압박과 관여’에 “《최대》라는 수식어를 
덧붙여 새맛과 위압감을 돋구어보았댔자” ‘새로운 것이란 아무 것도 없다’고 주장하
고 있다.20) 심지어는 이 정책이 “정치, 경제, 군사의 모든 방면에서 우리를 최대로 
압박하고 끝까지 질식시켜 무조건 붕괴시켜보려는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연장”이라
고21) 규정하고 있다. 

이런 인식의 기초 위에서 북한은 “우리에게 제재는 통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에는 
제재를 위한 새 법안이 아니라 “새로운 사고,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22) 북한이 ‘새로운 사고와 전략’을 강조하는 것은 제재 위주의 접근 대신 북미 
적대성의 완화에 나서라는 것을 의미한다. 대북적대시정책이 지속되는 한 북한은 미
국의 어떤 제재와 압박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며 ‘자신들의 안보와 주권을 지키기 위
해 계속 핵능력 강화와 핵 확전 전략을 추구해나가겠다’는 것이다. 

2. 오래된 ‘새로운 접근법’23)

바로 이 지점에서 새 정부의 새로운 대북접근법이 시작되어야 한다. 이는 ‘압박을 
통한 협상 유도’나 ‘진지한 비핵화 의지를 보일 경우 관여’라는 방식이 아니라 북한
이 제기하는 핵심문제, 즉 대북적대시정책의 상징적 조치들을 협상의 조건으로 내거
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는’ 과감한 접근법이다. 

또 지난 정부 대북정책의 기초가 되었던 ‘안보-경제 교환 모델’이나 혹은 ‘포괄적
인 안보-안보 교환 모델’에 대해서도 정책의 지속성과 현실성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
다. 특히 ‘포괄적인 안보-안보 교환 모델’은 원칙적으로 타당하지만, 현실의 적대정
책으로 인한 한반도 군사위기의 심화 문제를 그대로 두면서 비핵화-평화협정 교환을 

20) “통할수 없는 《포함외교》,” <조선중앙통신> 2017. 5. 11.

21) “극악무도한 호전적 흉계를 드러낸 《키 리졸브》, 《독수리 17》 합동군사연습,” <조선중앙통신> 2017. 5. 6.

22) “새로운 사고와 전략이 필요하다,” <조선중앙통신> 2017.4. 4.

23) 이 부분은 이승환 “'촛불민주주의'가 낳은 새 정부다운 남북관계 접근법을”(<창비주간논평> 2017. 4. 19)의 해

당 부분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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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는 것은 협상의 동력과 유인이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협상의 목표만 외치
는 꼴이 될 수도 있다. 

북핵문제와 관련된 새로운 접근은 “목숨과 같은 핵”을 위해 어떤 제재에도 굴복하
지 않겠다는 북한을 상대로 '압박하며 태도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협
상으로 끌어들이는 핵심문제에 바로 접근하여 북핵문제와 한반도 군사위기의 심화를 
중단시키고 협상국면으로 적극 진입하는 것이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안보와 
주권 문제를 한반도 군사위기의 완화, 즉 ‘상호위협감소(mutual threat reduction)’ 
문제와 직접 연계시키는 전략이다. 한반도에서 상호위협감소는 1차적으로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의 동결과 북한을 향한 공격적 무력시위, 즉 북한이 대북적대시정책의 상
징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잠정적인 중단·축소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
다. 

실질적 상호위협감소는 상시화된 한반도의 군사위기를 완화시키는 응급조치이면서 
동시에 북핵의 당사자인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이끄는 가장 유효한 조치이다. 또 상호
위협감소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비핵화-평화협정의 교환 논의, 즉 중국이 말하
는 쌍궤병행(雙軌竝行)의 본격적 논의단계로 진전시키기도 어렵다. 북한이 제재와 압
박에 굴복하지 않을 때, 군사옵션을 제외하면, 한반도비핵화 문제의 ‘평화적 달성’에 
도달하는 불가피하면서 유일한 입구는 상호위협감소 조치의 실행이다. 상호위협감소
의 진전이 없는 북핵 협상 공방은 오직 도발과 효과 없는 제재와 긴장의 무한 반복
만 있을 뿐이다. 

물론 새 정부가 한미 군사동맹의 핵심인 합동군사훈련 문제를 북핵 협상의 테이블
에 올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한반도 위기를 악화시키는 군사행동의 상
호 동결 없이 협상이 시작될 수 없다는 것은 굳이 지난 북핵 문제의 역사를 되돌아
보지 않더라도 자명하다. 북핵문제 해결을 실질적인 상호위협감소와 연동시키자는 주
장은 사실 새롭거나 혹은 일각의 ‘위험한’ 주장도 아니다. 이 주장은 한국 시민사회
만이 아니라 보수언론에서도 제기되고 있으며,24) 미국 외교협회(CFR)의 쌤 넌과 마
이크 뮬린의 보고서,25) 중국 왕 이 외교부장의 쌍중단(雙中斷) 주장 등에서 반복적
으로 제시된 ‘오래된’ 새 접근법일 뿐이다.

24) 이정철 “평화체제 입구론과 비핵화 팻말론”(<창비주간논평> 2016. 3. 9), 이승환 “4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와 

남북관계는?”(<창비주간논평> 2016. 1. 13) 등이 이런 문제의식을 처음 제기했으며, 중앙일보 김영희 대기자 

역시 “핵 동결과 평화협정의 교환이 답이다”(<중앙일보> 2016. 2. 5)에서 “핵 모라토리엄과 군사연습 중단→

북·미 수교→평화협정만이 핵실험과 제재의 악순환을 끊고 북한 비핵화의 돌파구를 열 수 있다”는 주장을 내

놓았다.

25) Sam Nun & Mike Mullen(co-chair), “A Sharper Choice on North Korea,” CFR Independent Task Force

Report No. 74, 201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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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 '7.6제안' 재론

북한이 ICBM으로 미국 본토에 대한 2차 핵 타격능력을 갖추는 것이 북핵문제의 
임계점이라면, 북한은 이 임계점을 향해 현재 최대의 속도전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이 임계점이 북한에게는 불가역적 핵보유 인정의 목표점으로 인식되고 있
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호위협감소를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북핵 문제가 임
계점에 도달하기 전에, 즉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동결하는 협상이 의미가 있을 
때 현실적으로 유효한 접근이 된다. 이는 새 정부에게 ‘시간은 우리편’이 아니며 남
은 시간이 매우 한정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의 문제를 새 정부가 미국과 협의하여 북핵문제의 해결의 입구로 
확정하는 것이 지난한 북핵문제 해결과정의 1차 관문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6월 말
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의 시간표는 일각의 주장과 달리 지나치게 빠른 것은 아니다. 
미국과의 협의과정에서 새 정부가 강조해야 할 지점은 여러 가지이지만 그중에서도 
다음의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하나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임계점 도달을 막기 위해서 일단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키는 ‘동결’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점과 그를 위해 선제적
으로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잠정 중단 같은 조치가 필요하고 그래야만 북한을 핵동결
의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점을 미국에 이해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트럼프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우선순위가 매우, 매우 높다”(2017 2. 12)라고 
주장하는 북핵 위협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입구이고, ‘최대의 압
박과 관여’ 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 첩경이라는 점도 강조해야 한다. 

두 번째는 남북관계의 발전 없이 북한의 안보와 주권에 대한 불안(소위 피포위강
박의식)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그럴 경우 북한 핵문제의 해결과 북미관계
의 진전도 궁극적으로 제약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미국에 이해시켜야 한다. 남북관
계의 발전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변화 압박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북한 변
화의 진정한 출발점이며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만이 그 몫을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지점은 한반도 비핵화문제가 협상을 통해 실현가능하다는 것을 
미국에 확인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 조야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북한과의 협상 
무용 내지 불가능론(대화를 위한 대화로 끝날 것이다?), 혹은 협상 자체를 북한에 대
한 시혜로 보는 시각을 넘어 트럼프정부의 적극적인 협상 의지를 고무하는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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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닌다. 
이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것은 2016년 북한이 ‘정부대변인성명’ 형식으로 내놓은 

7.6제안이다. 이 제안에서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처음으로 ‘비핵화’를 공식적으로 
거론하면서 ‘조선반도 비핵화 ’실현의 5대 조건으로 ①남조선에 반입한 미 핵무기 공
개, ②남조선에서 모든 핵무기와 그 기지의 철폐, ③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핵 타격수
단 재반입 금지 담보, ④대조선 핵 불사용 확약, ⑤핵사용권을 쥐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 선포 등을 제시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7.6제안’에서 제시한 한반도 비핵화 5개 조건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제외하면 나머지 4개 조건은 미국이 이미 충족시켰거나 한때 원칙적으로 동
의했던 것들이라는 점이다.26) 심지어 주한미군 철수 조건조차 ‘핵 사용권을 쥐고 있
는’ 미군이라거나(핵사용권을 쥐고 있지 않은 미군은 문제가 없다?), ‘철수’ 대신 굳
이 ‘철수를 선포’할 것을 요구한 것은 북한이 주요한 대목마다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 
매우 유연한 태도를 보여 왔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일 위원장은 “주한미군은 공화국에 대한 적대적 군대가 아니라 조선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군대로서 주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발언했으며,27) 2007년 뉴욕
을 방문한 김계관과 2012년 시라큐스 세미나에 참석한 리용호 역시 북미 적대관계 
해소와 주한미군 철수를 연계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의 발언을 한 적이 있다. 

7.6제안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실현가능하다는 것을 확
인시켜주는 주요 증좌이자 북핵 협상의 이행목록으로 사용가능하다. 

III.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하여

상호위협감소를 실현하는 동결협상(핵·미사일 모라토리엄과 한미합동군사훈련 중
단)이 이루어지면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는 확실한 동력을 확보하고 다음 단계로 
진전해나갈 수 있게 된다. 이는 과거의 ‘선 비핵화’와 같은 주장 대신 북한의 핵 동
결을 협상을 통해 달성해야 할 1차 목표로 인정하는 한미 양국의 인식 전환을 의미
한다. 그래서 이 과정이 상호 적대정책의 중단과 신뢰회복의 핵심 과정이 된다. 

26) Robert Carlin, “North Korea Said it is Willing to Talk about Denuclearization…But No One Noticed,”

http://38north.org/2016/07/rcarlin071216/.

27) 임동원 『피스메이커』(중앙북스: 2008), 63쪽.

http://38north.org/2016/07/rcarlin0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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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협상 이후 북미 간의 마지막 합의였던 2012년 '2.29합의'로의 복귀와 그 실질
적 이행에 들어서는 것이 중요하다. 2.29합의 복귀는 남북관계 발전에서 북핵문제의 
제약을 완전히 해제하는 의미가 있다. 이와 동시에 북·미 혹은 남·북·미는 북한의 7.6
제안을 중심으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협상을 진행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 토대 
위에서 9.19공동성명과 10.4남북정상선언에서 제시된 4자 종전선언의 이행과 한반도 
정전체제의 종식 및 북미수교 등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의 핵심사항을 실현하고, 이와 
함께 북한 핵능력의 ‘불가역적인’ 불능화와 핵무기 폐기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사드배치문제 등 한·미·중 사이의 복잡한 관계와 현안문제들은 이 과정 속에서 담
대하게 풀어나가야 한다. 한미동맹의 현대화와 함께 한미일군사동맹화를 멈추고 남북
관계 발전과 대중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북핵문제 해결과 하나로 일체화
되어 있다. 

새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 추진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또 하나의 문제는 북핵문제 
해결이 당국간 협상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인식을 확고히 갖는 것이다. 북한을 다루는 
새 정부의 접근법은 선제적 조치, 남북 당국 간의 협약관계 강화, 국제적인 다자협약
과 연계 강화 등과 함께 민간의 다층적 대북접근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요소로 고려
되어야 한다. 민간의 다양한 교류와 다층적 관계 형성은 북핵문제와 관련한 북한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접근방식의 하나이다. 어떤 정치적 상황에서도 대
북인도지원을 지속해야 한다는 인식은 정당한 것이지만, ‘정치적 교류’ 등을 이유로 
민간의 다양한 교류를 제약하거나 차등을 두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북한을 비핵화
로 이끄는 관계의 힘과 설득의 강도는 당국보다 민간의 다양한 네트워크가 더 강할 
수 있다는 것을 새 정부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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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

새 술은 새 부대에 

새 정부의 창의적 통일평화정책을 기대한다  

김귀옥 / 한성대학교 교수

두 발표문에 대한 이해

우선 이승환 선생님과 서보혁 선생님의 두 발표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함을 밝히고 
출발하고자 한다. 

서보혁 선생님이 한반도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는 ‘분단정전체
제’와 ‘분단폭력’ 개념은 대단히 참신하면서도 현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많
은 상상력을 제시하고 있다. 분단정전체제 개념은 한반도 분단의 기원과 유지 요인들
을 국제적, 남북, 국내적 변수들과 결부하여 아우를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이론으
로 발전될 수 있는 개념으로 보인다. 또한 분단폭력을 식민주의, 군사주의, 권위주의
의 긴밀한 결합으로 정의하고 보니, 분단이 낳은 현재 한반도의 거시적 폭력과 구조
적, 문화적 폭력 상황의 연관관계를 조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념의 큰 미덕이 있
다. 분단정전체제의 극복 방안으로 남북관계의 복원이라는 큰 원칙과 남북교류협력, 
협력·인간안보의 구체적인 정책적 제안을 하고 있다. 현 정부는 반드시 이를 수행해 
낼 때 협착되어 있는 현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인다.

 이승환 선생님의 한반도 비핵화 실현 경로와 조건 제안은 어려운 문제이지만 현
실주의적 입장에서 볼 때, 새 정부가 반드시 풀어 나가야 할 대북접근법인 것으로 
사료된다. 즉 지난 9년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되풀이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통
일은 언감생심, 또는 화중지병 격임을 지적하며, 두 가지 접근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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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북한이 제기하는 핵심문제, 즉 대북적대시정책의 상징적 조치들을 협상의 
조건으로 내거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는’ 과감한 접근법”을 제안하였다.

둘째,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이었던 안보-경제 교환모델의 한계, 즉 안보와 경제의 
부등가교환임을 지적하고, ‘북한의 안보와 주권 문제를 한반도 군사위기의 완화, 즉 
‘상호위협감소’(mutual threat reduction) 문제와 직접 연계시키는 전략’을 제안하였
다. 그 근거로서 2016년 북한의 7.6제안 속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체제 전환의 가능성을 진단하였다.

코멘트와 제안

첫째, 분단정전체제 개념이 토대로 하고 있는 국제적 관점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
가 필요하다. 1945년 이래로 한반도 분단은 미국이 그어놓은 1945년 동북아 분할 
전략으로서의 ‘일반명령1호’체제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1945년 8월 미 국가안보회
의(NSC)의 전신 3성조정위원회(SWNCC)가 작성28)했던 당시보다 현재 미국의 입장
에서 더 나빠진 것은 사회주의 중국이 수퍼파워로 자리 잡게 된 점이다. 북핵문제, 
사드문제나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29) 문제,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 등을 포함한 한
미동맹의 일련의 문제들을 미국의 동아시아 지배전략과 떼고 인식할 수 없다. 두 분
의 글에서 국제정치학적 관점에서 비핵문제, 분단정전체제를 넘어서기 위해 새 정부
가 할 일에 대해서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

28) 일반명령1호가 일본에 제공된 것은 그해 9월2일이지만, 이 문서는 태평양전쟁에서 일본 항복을 앞둔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전한다.

29) 정확한 대한민국 해군의 명칭은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임. (참고 http://jejunbase.navy.mi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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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일반명령1호가 토대로 하고 있는 미국의 동아시아 분할구조

둘째, 새 정부가 남북대화 채널을 가동시키고, 남북정상회담 등의 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국내외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기존의 외부 특사 방식, 중국의 중재 방식도 필
요하겠지만, 5.24 조치 전후 쌓여 있는 남북간의 문제를 놓고 볼 때 정부에서 직접
적인 대화채널을 가져갈 필요는 없는가? 대화의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해 주
기 바란다.

셋째, 국내에서 통일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도 다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10년 
가까이 국민들의 상당수는 ‘퍼주기론’과 국방백서와 무관하더라도 ‘북한 주적론’ 등에 
영향을 받았고, 그러한 입장에서 이루어진 학교교육(통일교육)이나 대중매체 등에 깊
은 영향을 받은 청소년, 청년층에게 새로운 통일환경의 필요성과 주체적 노력을 강조
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문통에 대한 높은 지지율의 바탕에는 불안한 한반도 환
경, 남북관계를 바꿔달라고 하는 요구들이 있을지라도, 퍼주기론이나 햇볕정책 그 자
체를 동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퍼주기론의 진실을 제대로 알리는 방법, 전향적 대
북정책, ‘통일평화’론의 중요성 등을 공청회건 문화적 행사건,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
할 수 있을 때, 남북관계 복원을 넘어서서 진정한 평화체제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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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새로운 남북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전방위적 관점과 방법, 노력 등이 이
루어져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두 분의 발표에 결여되어 있는 젠더적 관점을 보완하
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몇 년 전 한국이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었을 때 강조
되었던 유엔안보리결의 1325호(S/RES/1325)야 말로 분단체제의 결과였던 한국전쟁
에서 여성들이나 이산가족, 어린이, 노인, 피학살 유족들, 한국군위안부, 미군위안부
이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이 가능한 틀이고 내용이다. 개
성공단이나 금강산문제 역시 단순한 재가동되는 것만이 중요하지 않다. 그곳이 남북
평화경제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남북의 통일평화의 의지와 방식이 녹아들어
가 있는 방식(평화, 민주주의, 인권, 평등 등) 등에 페미니즘적 구상이 함께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일평화의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 지난 10년간 국민들은 ‘외교부’
나 ‘통일부’가 없어져야 자주외교와 통일이 이룩될 것이라고 했을 만큼 관계부처에 
대한 불신이 지대했다. 2017년 상황에서 남북관계가 2007년으로 단순히 회귀하는 것
으로는 부족하다. 새 정부가 현재 지지율이 대단히 높지만, 지지율은 언제든 반전될 
수 있다. 이러한 지지율을 바탕으로 새롭게 통일평화체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전 국민적 집단지성을 활용해야 한다. 이를 ‘통일평화 거버넌스’로 칭해보자. 2007년 
노무현정부가 추진하다 중단이 된 거버넌스를 확대하여 정부, 국회,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개인 시민 등이 참여할 수 있는 통일평화 거버넌스를 다각적으로 건설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세월호와 촛불시민들의 고민과 외침 속에 담겨 있는 인권과 평
화의 민주공화국, 한반도, 동아시아를 세우기 위한 노력이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에 따라 반전되는 남북정책이 아니라, 불가역적 정책을 제대로 만들고 추진
할 수 있는 정부가 절실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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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북 ‘인식’의 대안적 전제1)

 
최근 북한을 제대로 보기 위해 필요한 키워드는 다음의 세 가지다. 첫째, 『뉴욕타

임즈』가 북한 정권의 행태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합리적 광기’(Rational 
irrationality)라는 개념이다. 김정은을 폭정군주로 다루는 광인(mad man)이론보다는, 
북한 정권이 자기 이익을 정확하게 이해할 능력이 있고 심지어 무모해 보이는 도발
마저도 상대방과의 협상을 위해 의도적으로 무기화하고 있을 만큼 북한의 정책 결정 
과정은 합리적이라고 보는 이 개념을 대북 인식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다음은 ‘예측 가능한 예측 불가능성’(predictable unpredictability)이다. 주류 언론들

이 북한의 도발을 예측 불가능한 김정은의 괴벽 탓으로 돌리지만 실제 북한의 도발
이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은 만들어진 관념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북한은 쟁점을 둘러
싼 협상이 결렬될 경우 이에 대한 반응으로 도발이라는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
다. 때로 북한의 도발은 군사기술적 요구에 따른 주기성을 띤 실험인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예측 불가능한 도발이 사실은 예측 가능한 패턴을 띠고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물밑협상 담당자들은 이를 예측하고 있었던 
경우도 있다. 전략적 인내 노선이 강조해온 북한 행태의 예측 불가능성에서 얻는 이
익보다는 우리의 예측 능력을 강화하고 그 예측에 대해 공론화하는 것이 더 큰 이익
이 되는 시대가 왔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1) 본 글은 국방대학원 현안진단에 기고한 글을 수정한 것임

토론 2

토론문 2

이정철 / 숭실대학교 교수



이게 시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다 41

 
마지막은 독재국가의 ‘레질리언스’(resilience)―회복력, 탄력성 등으로 번역되기도 

하는―이다. 살아남은 권위주의·독재국가들이 생각보다 레질리언트하게 반응하는 것
을 본 정치학자들은 최근 이들 국가에 대한 제재가 곧 레짐 붕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북한 역시 오랜 제재를 견뎌낸 노하우가 있고 잔인한 권
력정치의 결과도 예상과는 달리 권력 안정성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국제정치와 권력정치가 꼭 도덕적 정당성을 담보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진
리가 대북 인식에서도 일관되게 작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새삼 확인시켜주는 바다.

 
결국 이 세 가지 키워드는 지난 10년간 미국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와 한국 

보수정부의 궁합이 만들어낸 대북정책과는 근본적으로 결이 다른 인식적 전제의 필
요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북한의 비합리성과 정치잔혹극을 핵심으로 하는 북한 예외
주의에 대한 대안적 개념들인 것이다.
 

2. 대북 ‘정책’과 숙적관계의 탈피

 
한편 대북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숙적관계(rivalry)에서의 탈피이다. 사실상 

국내정치화된 주류 담론인 종북론마저 대북 숙적관계의 대내적 안전장치일 따름이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남북관계를 숙적관계 측면에서 보는 시각은 시대착오적이다. 한
국과 북한은 각기 다른 시간대를 달리고 있다. 이 시간대의 차이를 일치시키는 방법
은 북한 즉 일방을 해체시키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시간대를 달리고 있는 양자를 
인정하고 그 공존을 모색하는 것이다. 어차피 남북은 비대칭적이다. 안보전략에서도, 
남북관계에서도, 경제 수준에서도 남과 북은 각기 다른 수단에 의한 미래를 그리는 
비대칭전략을 수용하고 있다. 이를 억지로 동일 시간대로 끌어들여 이기고 지고의 제
로섬 패러다임으로 전락시킬 이유가 없다. 숙적관계의 탈피는 곧 상호성의 승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다음은 대안적 진실(alternative facts)의 문제이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류 언

론의 사실 선택 방법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과정에서 공론화된 개념이다. 실상 정책의 
실패는 사실검증(fact checking)의 실패이기도 하다. 미국에서는 부정적 의미가 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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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적 진실이라는 용어를 필자가 강조하는 것은 지난 10년간 대북정책의 실패가 반복
된 과정을 지배해온 주류적 사실검증 절차를 고집하기보다는 새로운 사실검증에 따
른 대안적 정책 수립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안적 진실에 주목할 
때 대안적 정책이 제출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정보는 중요하다. 특히 대북 정책에 관한한 그러한 인식과 정보 판단
의 중요성은 비할 바 없다. 지난 10년간 소위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 정책에 
조응한다고 제대로 된 정보 판단을 공론화화한 적이 없다. 전략적 인내란 주지하다시
피 대중의 공포를 방지해 대적 협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한 협상의 전술적 전제로 무
시를 정책 옵션으로 선택하는 전략이었다. 문제는 이 정책이 장기화되면서 전문가나 
정책 결정자 스스로 무시 전략의 환원론에 빠져 현실 직시 능력을 방기하게 되었다
는 점이다. 그러다보니 실제 위기 경보는 많이 있으나 인지 능력이 패턴화되어 있고 
이데올로기적 접근에 사로잡혀 있어 사실 분석에 근거한 경고 신호를 수신하지 못하
고 ‘축소와 무시’라는 관성적 대응으로 일관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전략적 무시가 
아니라 경멸과 무지만 남게 되었다. 

북한이 공개한 북극성 2호 발사 동영상이 킬 체인과 같은 한국형 MD 체제의 효
과성에 던진 의문부호와 충격은 작지 않다. 수차례의 핵실험에 더해 북한이 공개하고 
있는 ICBM, SLBM 능력의 진전은 분초를 더해갈수록 위협적으로 되고 있음을 부인
하기 어렵다. 북한이 확보한 비대칭 전력의 수준을 이제는 제대로 평가할 때가 되었
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그 정보를 공론화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이다. 
필자가 굳이 ‘대안적 진실’이라는 빛바랜 용어를 사용해가며 대북 정책에 대한 정보 
판단의 변환을 요구하는 것은 그래서이다.  

북한문제의 과잉 국제화 

한편 대북 정책의 또 다른 편향은 북한 문제의 과잉 국제화이다. 북한 문제나 북핵 
문제의 국제화 옵션은 우리가 국제적 상승세를 타고 있을 때 효과적인 옵션이다. 그
러나 한국의 글로벌 지위가 상대적으로 정체되고 남북 관계 간 비대칭 전력의 열세
가 우려되는 현 상황에서 북핵 문제의 국제화니 북한 문제의 국제화니 하는 논리는 
우리를 더욱 왜소하게 만들 뿐이다. 이미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에서 사실은 과
잉 국제화의 한계를 경험한 적이 있다. 

이제 북한 문제나 북핵 문제의 국제화 옵션을 재론할 때가 되었다. 일부 이슈에서 
그것은 여전히 국제 문제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한반도 차원의 갈등 관리 옵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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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뤄질 영역이 병존하기 때문이다.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거나 북한의 재
래식 도발이 일어나면 유엔이나 미국에 가서 문제를 제기해 온 한국 외교의 패턴을 
고집할 때는 아니라는 뜻이다. 

한반도 차원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평화적 관리나 갈등
관리 노하우가 필요하다. 문제는 우리가 이 방법론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이다. 자칫 
지구촌 최고의 갈등 지대로 전변할 수 있는 한반도에 살면서 그 평화적 관리를 스스
로 하는 법을 익히지 못하고 위임이나 수탁에 의지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개탄스런 일
이 아닐 수 없다. 

3. 북핵문제의 뉴프레임과 상호 동결론

결국 북핵문제의 해법은 비핵화의 입구와 출구의 시간차를 인정하고 그 기간 동안 
과도적 공존을 대비하고 한반도에서 갈등 방지 거버넌스를 수립하는 데 있다. 즉 비
핵화의 입구에서는 한미군사연습의 축소와 핵/미사일 실험의 동결론에 동의함으로써 
협상을 시작하고, 출구 즉 비핵화의 최종 국면까지의 과도적 공존을 선택함으로써 출
구를 마련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 과도적 기간 동안 북한이 핵 국가라면 한국은 비핵국가라는 비대칭 상
황이다. 이 같은 과도적 공존을 우려하는 일부 논자들이 한국 스스로 핵무장국이 되
거나 최소한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자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이미 확장 억지력을 
갖추고 있는 한미 동맹이 굳이 그런 옵션을 선택할 이유는 없다. 공포의 균형보다는 
한국이 평화국가의 기치와 갈등관리 거버넌스를 통해 북한과의 평화적 협력의 길을 
통해 비대칭 상황을 관리하는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사실 이 같은 옵션은 최근 중국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 중재안으로 던진 쌍중단과 

쌍궤병행론(군사연습과 핵실험의 상호 중단 /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병행추진)의 구체
화를 둘러싼 물밑 협상 과정에서 추가의 쟁점에 가로막혀 있는 듯하다. 

관련 쟁점은 첫째, 비핵화 수준을 어느 정도 기간을 거쳐 실행할 것인가 즉 미국은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가 쟁점이 될 것이다. 그 핵심 쟁점은 CVID이다. 완전하고 불
가역적이며 검증 가능한 해체라는 수준의 비핵화 요구가 2015년 한미정상회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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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됨으로써 북한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다. 이미 10여 년 전 CVID는 패전국에
게나 강요할 수준의 요구라고 강력히 반발해 온 북한에게 2015년 이를 재론한 것은 
더 이상 협상이 불가능함을 선언한 것에 다름없다며 핵실험과 SLBM 실험에 나선 
북한에게 출구에서라도 CVID 수준의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라는 논
란이다.  

둘째는 평화협정의 시점과 수위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우선 종전선언을 하고 협상 
말기에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평화프로세스가 준비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북
한은 협상의 초기에 평화협정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듯하다. 2007년 당시와는 
달리 자신들의 핵 능력이 더욱 강화되고 이에 대한 미국의 위협이 더욱 증폭된 현 
상황은 단순히 종전 선언 정도로 핵 협상의 입구를 시작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협상 
시작을 위해서는 형식적 평화 선언에 불과한 종전선언 수준이 아니라 실체적 내용을 
담는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북한이 고수하고 있는 듯하다. 

이 같은 쟁점의 조정은 성공보다는 실패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 그러나 외교라는 
것은 실패를 성공으로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 다가오는 평창 올림픽을 평화적으로 진
행하지 못하고 동해안에 항공모함을 모셔놓는다는 발상이야말로 시대착오적 보수주
의가 아닐까? 

4. 국가 조정 메커니즘의 회복과 협약적 대북 정책의 의미

 

미국 중심의 단극 체제와 신자유주의의 해체 그리고 대의민주주의와 정당정치의 
붕괴라는 글로벌 현실은 우리에게도 어김없이 닥치고 있다. 이 같은 거대한 흐름 속
에서 정치모델은 표류하고 있고 한국 정치는 광장 정치의 제도화라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탄핵과정에서 사라진 다양한 권력 메커니즘은 향후 닥쳐올 위기를 
대비할 거버넌스의 부재를 경고하고 있다. 

필자는 새로운 국가 조정 메커니즘의 핵심이 될 협약적 대안을 외교안보 및 대북 
정책에 가져오기 위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해왔다. 하나는 대중보다 갈등의 진폭이 
더 큰 한국 사회 엘리트 간 인식의 합의를 위한 조정 기구의 마련이다. 통준위의 성
과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기 위해 금통위에 버금하는 외교안보위를 만들어 좌우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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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넘는 적절한 정책 마련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한국호의 미래를 위해 좌우 엘
리트간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국가가 처한 외교안보환경에 대한 분석과 남북관계 및 
외교적 대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둘째는 국가-사회 간의 협약적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좌우 대립 해소보다
는 국가의 과잉 권력을 사회에 이양하고 사회 내에 파편화된 이익 대표체를 집약 집
적시키는 채널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대북 정책에서도 각 영역별(인도적 지원, 경협, 
관광, 학술 교류 등) 이익 대표체를 구축하고 이들과 국가가 협력의 기준을 마련해가
는 것이다. 앞의 제안과 달리 사회협약론은 사회 세력간 이념 타협이나 ‘정세 인식’
의 합의를 의도하기보다는 70년 동안 국가가 독점해 온 대북 행동의 주요 내용을 사
회 및 이익 대표체와 공유하는 제도를 마련하자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국가 조정 메커니즘의 회복과 재구성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다. 특히 이를 비밀주의

가 중심이 되어 온 외교안보 및 대북 정책 영역에 적용하자는 것은 철없는 주장이라
는 비판의 대상이 될 것도 분명하다. 그러나 외교안보통일 정책이 더 이상 광장정치
의 제도화를 외면하는 것도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요컨대 합의적 협약적 국가 조정 메커니즘을 통한 한국 모델의 재구성 과정에 외
교안보 및 대북 정책 영역이라고 성역이 아님을 인정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광장 
정치의 폭주보다는 그것의 제도화에 기여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적절히 대응
하는 대안 구성에 기여하는 과정으로 평가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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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동북아 정세의 변화

1990년대 초반 지구적 차원에서 냉전체제가 붕괴된 이후 동북아에서 냉전적 대립
을 넘어 협력적 질서를 지향하는 구상과 노력이 진행되었다. 실제로 동북아 국가간 
경제교류 및 인적 교류의 증가는 새로운 동북아질서가 꿈만은 아닐 수 있다는 기대
를 갖게 만들었다. 그런데 21세기의 두 번째 10년에 접어들며 동북아 정세가 급변했
고, 우리의 사유 속에서 동북아의 미래에 대한 희망적 기대는 점차 사라지고, 그 빈
자리는 새로운 세력 경쟁과 군사적 대립이 초래할 어두운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채워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다음 몇 가지 요인에 의해 촉진되고 있다.

첫째, 지역안보협력의 부재. 1990년대 들어 지구적 차원에서 냉전체제가 해체되었
으나 동북아와 동아시아에서는 새로운 지역안보협력질서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특히 
동북아에서는 한소,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면서 냉전적 적대관계의 한축은 무너졌으나 
북미, 북일 관계정상화가 진행되지 못하고 이 냉전적 적대관계는 오히려 더 악화되었
다. 1990년대 중반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으나 동북아의 냉
전적 유산과 적대관계를 극복하는 것에는 이르지 못했다. 

둘째, 미중간의 전략적 경쟁. 냉전 해체 이후 미중관계가 꽤 오랜 동안 순탄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부시 행정부 시절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과 이라크 전쟁에 국가 
자원을 집중한 것이다. 미국 내에서는 미국이 중동에 집중하는 동안 다른 지역에서 
중국이 빠르게 영향력을 증가시킨 것에 대한 우려가 증가했고, 미국은 이러한 우려에 

발제 3

동북아 평화와 한미동맹·한중관계의 과제

이남주 / 성공회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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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아시아로의 축전환(Pivot to Asia)”라는 새로운 전략적 구상으로 대응했다.1) 
이를 계기로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전략적 경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동아시아에서 미국은 헤게모니를 계속 유지하는 것과 이 지역에서 비롯되는 미국
의 안전에 대한 위협요인을 차단하는 것을 주요 전략 목표로 삼았다. 이러한 목표를 
추진하는 데 미국은 다양한 양자동맹 관계를 축으로 삼는 동시에 내용적으로는 아시
아판 NATO 구축의 가능성을 계속 모색하고 있다. 중국은 이를 자신의 국가이익과 
안전에 대한 주요 위협요인으로 간주해왔다. 중국은 국가이익과 직접 관련된 지역에
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고 주변 국가들과 미국의 군사적 관계가 강화되는 것을 차
단하는 것으로 미국의 새로운 전략에 대응하고 나섰다. 이러한 경쟁이 당장 미국과 
중국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동아시아 정세의 불안
정성과 불확실성을 크게 증가시켰다.

셋째, 중국의 부상에 대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불안감과 견제. 중국 군사력의 빠른 
증가가 초래하는 세력균형의 변화는 중국과 갈등요인을 갖고 있는 국가들만이 아니
라 그렇지 않은 국가들에게도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
다. 게다가 중국이 자신의 국가이익을 과거보다 공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주변
국가들과의 갈등을 고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른 한편 동아시아 국가들
이 중국의 부상에 대한 견제를 위해 미국카드를 활용하는 것은 중국의 공세적 태도
를 더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당장 역내 국가 간의 불신을 고조시키고 군비경쟁을 촉발하고 있
다. 2006-2015년 사이에 다른 지역에서는 군비지출이 미미한 증가세(유럽 5.4% 증
가)만 보였거나 감소한 것(미주 0.8% 감소)에 반해 아시아․오세아니아는 꽤 높은 증
가율(64%)을 기록했으며 그중에서는 동아시아의 증가율(75%)이 가장 높았다.2)      

넷째,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의 빠른 진전. 현재 동북아 정세에 가장 큰 영향을 주
는 변수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의 빠른 진전이다. 북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
는 능력을 갖추는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북핵은 동북아 국가간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직접 관련자로 개입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었다. 올해 4월 미국과 북한 사이의 군
사적 충돌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둘러싼 상호작용의 새로운 
양상을 잘 보여준다. 현재 미국의 선제공격과 같은 군사적 옵션은 일단 제외된 것처
럼 보이지만 북한과 한미 사이의 상호적대적 군사교리에 기초한 군비경쟁이 악화되
고, 그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의 강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우발적인 무력충돌이 

1) Clinton, Hillary, “America's Pacific Century”, Foreign Policy November 2011.

2) SIPRI, “Trends in World Military Expenditure 2015,” SIPRI Fact Check April 2016,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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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고 이것이 재난적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동북아나 동아시아 정세는 1990년대부터 21세기 초반 10년과는 매우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냉전 직후 “유럽의 과거가 아시아의 미래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던 프리드버그(Aaron Friedberg)의 말을 들어맞아가는 것처럼 보인다.3) 동아시
아에서 신냉전체제의 출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그보다는 유동성과 불안정
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떻게 보면 진영대립이 고착되는 것보다 더 위
험한 상황이다. 따라서 동북아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접근법도 달라져야 한다. 비
전은 원대해야 하지만 동시에 인내심을 갖고 당면한 불안요인들을 관리하고 해결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일도 중단기적인 것과 
장기적인 것을 구분해 설계해야 한다. 중단기적으로는 현재 동북아와 동아시아 정세
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관리하고 동북아와 동아시아가 다시 협력적 방향
으로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야 하며, 장기적으로 동북아에서 국가간 갈등과 
충돌을 원천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작업에 기여해야 한다.   
 

   
II. 동북아 평화를 위한 중단기적 과제

: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의 병행은 가능한가?

중단기적으로 동아시아 정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동북아와 한반도에서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 악화되는 것
을 막고 한반도 상황이 동북아의 갈등을 고조시키는 원인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
이다.

그럼에도 최근 한국에서 미중의 전략적 경쟁이 불가피하며 중국의 부상은 우리에
게 위협이라고 인식하면서 한미동맹 강화 일변도로 회귀하려는 경향이 출현하고 있
다.4)

첫째, 미중 사이에 전략적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3) Aaron Friedberg, "Ripe for Rival", International Security Vol. 18, No.3.

4) 이하의 내용은 이남주,　「사드와 한반도의 미래-한중관계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황해문화』 2017년 

여름호의 일부를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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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어느 한편의 입장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들이 출현하고 있다. 미중 사이의 선택이 
강요되는 상황에 직면할 경우, 특히 안보 문제와 관련해 한국은 여전히 미국을 선택
할 수밖에 없다는 관성적, 혹은 숙명론적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둘째, 북핵 문제의 악화가 이러한 경향을 더 강화시켰다. 북핵 문제는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남북대화나 북미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 계속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그럼
에도, 아니 북핵문제가 악화될수록 수구보수세력은 미국과 공조를 통해 중국이 대북
제재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압박을 강화하는 것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사실
상의 유일한 그리고 매우 편리한 대안으로 간주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안보전략의 
균형추는 더 미국 쪽으로 더 기울어졌으며 사드 배치 결정도 그 연장선 위에서 이루
어졌다. 

셋째, 중국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도 중국보다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자는 논리
의 근거가 되고 있다. 21세기 첫 10년과는 달리, 둘째 10년 사이에는 중국경제의 미
래에 대한 비관론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2011년 다시 한자리 수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2016년에는 6.7%까지 하락했다. 경제
성장률의 하락은 중국에서 사회, 정치적 불안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중국
은 믿을 만한 협력파트너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미국과의 관계가 여전히 가장 
중요하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 논리들의 가장 큰 맹점은 중국과의 관계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재평가가 가능
한 대상이지만 한미동맹 혹은 미국은 고정된 실체이자 한국에 항상 이익이 되는 신
성불가침한 대상처럼 대한다는 데 있다. 냉전 시기 한미동맹이 한국의 안보에 기여를 
했고 세계경제의 엔진이라고 불린 미국경제, 특히 미국시장에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왔다는 점 등이 한미동맹의 긍정적 기능으로 평가되어 왔다. 그렇지만 이 두 
가지 이점이 현재에도 계속 유효한지는 검토가 필요하다. 세계가 빠르게 변화하는데 
한미관계가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한미
동맹을 유지하기 위한 안보, 경제 비용이 눈에 띠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은 2015년 기준을 약 364억 달러의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10
위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마땅히 한국이 자신의 방어와 안전보장을 위한 주도적 역할
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한국은 여전히 한미동맹 중독증에서 벗어나지 못하
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안보전략을 따르는 것이 한국의 안보전략의 가장 중요한 
명제로 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안보전략은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목표
로 하며 항상 한국의 이익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의 
생명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미국이 우리의 상의가 없이 결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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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한미동맹에서 방기(코리아패싱)과 연루(미중 혹은 북미 군
사적 대결에 연루)의 위험이 모두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동맹 유지를 위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구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사실상 자국의 군사전략적 필요에 따라 진행한 사드
배치를 한국 방어를 위한 것으로 포장해왔고, 이를 이유로 대통령이 나서 10억 달러
에 달하는 비용에 대한 청구서를 한국에 발송하기도 했다. 경제적 측면에서 한국이 
한미동맹을 위해 치러야 하는 비용은 단순히 사드 비용 지불이나 주한미군 주둔비 
증가 등과 같은 사안에 제한되지 않는다. 현재 세계경제성장 공헌도라는 면에서는 중
국이 다른 국가들을 압도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있지만 중국의 세
계경제성장에 대한 공헌도는 30% 전후를 유지하고 있다.5) 이는 중국경제의 세계경
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라는 의미는 아니고, 매년 추가로 성장되는 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가리킨다. 이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반면 미국경제가 한국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해주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
다. 오히려 무역규제 강화 등의 부정적 요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결국 우리의 외교자
원을 한편에 모두 쏟아 붇는 것은 변화하는 상황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없다. 

한국이 미국, 중국과의 관계를 모두 발전시켜야 하지만 미중의 전략적 경쟁이 치열
해지는 상황에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미국이 한국을 자
신의 군사적 네트워크에 더 단단하게 결속시키려도 하고 이를 중국이 자신의 안전에 
대한 위협요인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우선, 한미동맹의 조정은 미국의 지구적 전략에 종속되지 않고 동북아 안정에 기여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한미동맹에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이유는 한미동맹의 재조정이 불가피한데, 이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의 이익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한국이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 전략
적 영향에 대한 면밀한 고려가 없이 북의 핵실험에 대한 즉자적 반응으로 결정한 사
드 도입과 같은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도 한일군사협력, 남중국해 관련 문
제 등과 관련해 미국의 지구적 군사전략에 끌려가는 식의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 
한미동맹이 동북아의 다자협력적 질서와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해가야 하며, 
이것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미국이 이 지역에서 환영받는, 
그리고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이기도 하다. 

5) 오광진, 「25년래 최저 성장 中의 세계 경제 5대 역할론」,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20/2016012001510.html#csidx4449a13f1848d9eb4775b5e908d

ffca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20/2016012001510.html#csidx4449a13f1848d9eb4775b5e908dff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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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관계는 중국이 주변국가들과의 평등하고 우호적 관계를 발전시킬 의지가 있는
가를 판단하는 데 시금석이 되어야 한다.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양자의 “핵심이익”이 
직접 충돌하는 갈등사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국과 다른 주변국가들과의 관
계와는 달리 양자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이에 한국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
는 기회가 많은 편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제3자 문제(미국, 북한 문제)를 잘 관리
해야 한다. 최근 한중관계가 겪는 어려움도 여기에서 비롯된 문제이다. 동시에 중국
이 역내에서 일방주의적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지역협력을 구축하는 데 적극적
으로 나서야 한다.  

이러한 작업을 해가는 데 있어 가장 관건은 한반도가 미중갈등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미중이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럴 때만 한국
이 중국과 미국 모두와 발전적 관계를 맺을 수 기회도 증가한다. 반대로 한반도 문
제를 둘러싼 미중갈등이 고조될수록 한국은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가
능성이 높아진다. 나아가 중국과 미국이 한반도 문제해결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
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 지역에서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단기적 국가이
익을 중심에 놓고 한반도 문제에 대응해왔다. 다만 최근 상황의 전개는 이러한 태도
가 갖는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북의 핵미사일 능력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가능
성이 현실화되고 있고 북미 대립이 격화되고 군사충돌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중
국의 국가이익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2014년 3월 8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한반도는 중국의 문 앞이다. 한반도 문제에서 우리는 레드 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그
것은 전쟁과 동란이 발생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 점에서 현재 한반도에는 대화로 한반도 비핵화라는 과제를 달성할 수 있는 마
지막 기회가 출현하고 있는 상황인지도 모른다. 다만 주요 행위자들이 과거의 관성적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이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들이 관성적 태도를 
버리고 한반도 문제 해결에 진지하게 나설 수 있는 명분과 무대를 한국이 적극적으
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러한 방향으로 국면을 전환시키지 못하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정착의 길이 멀어질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 재앙적 상황이 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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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의 연계

한반도 문제를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 이후에는 6자회담을 매개
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진전을 위한 모멘텀을 창출해야 한다. 동북아 평화를 정착
시키고 한반도의 평화와 협력을 새로운 단계를 진입시키기 위해서는 동북아 다자안
보협력의 진전이 필요하다.  

6자회담의 가장 중요한 성과인 2005년 9.19 공동성명에는 이미 “6자는 동북아시아
에서의 안보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과 수단을 모색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이 포함
되어 동북아 문제와 관련이 있는 주요 국가들이 처음으로 함께 다자안보협력을 추진
할 의지를 밝혔다. 동북아안보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2007년 2월 13일 발표된 6
자회담 합의문에는 “6자는 안보협력 증진방안 모색을 위한 장관급 회담을 신속하게 
개최한다(5항)”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동북아다자안보협력이 구체적인 논의단계에 
들어갔다. 

이 합의에 따라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이 구성되었고, 2009년 초까지 3
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6자회담도 북한의 
신고내용 검증을 둘러싼 이견 때문에 난항하기 시작했다. 2009년 5월 북한은 2차 핵
실험을 감행하면서 6자회담과 동북아안보협력을 위한 논의는 중단되었고 지금까지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에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정세도 악화일로에 있다. 북
한의 거듭되는 핵과 미사일 실험, 고조되는 미중갈등 등으로 이 추세를 평화와 협력
이라는 방향으로 전환시킬 동력도 현저히 약화되었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의 승리로 동북아 정세의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다.

현재 동북아의 복잡한 정세를 고려하면 당장 높은 수준의 다자안보협력을 실현하
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동북아에서는 대국들 사이의 전략적 경쟁, 역내 국가들 사이
의 영유권 분쟁, 민족주의 강화 등 다자안보협력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어 그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견해가 여전히 많다. 

그러나 다자안보협력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 최근 중국견제를 강화
하고 있으나 중국과의 전면적인 대립은 부담스럽다. 장기적으로 보면 동북아와 동아
시아에서 중국의 부상을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필요로 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대중국봉쇄전략을 견제하고 주변국들의 중국의 부상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키
기 위해 다자안보협력에 적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 몽고 등의 국가들은 다
자안보협력을 통해 지역안보 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발언권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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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다. 일본은 현재 미일동맹을 축으로 동북아 
및 동아시아 정세변화에 대응하고 있으나 일본 내에서도 동북아 및 동아시아 협력에 
대한 요구가 없지 않다.

이러한 기회 요인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동북아에서도 다자안보협력의 진전이 
가능하다. 특히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이를 위한 중요한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다. 한반도의 불안한 상황은 모든 유관국들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다
자안보협력을 위한 모멘텀을 만드는 데 한국이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우선 6자회담의 재개가 필요하다. 북핵 문제를 둘
러싼 대화분위기가 조성되는 조건에서 6자회담의 재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물론 6자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6자회담의 진전으로 정세가 
완화된다면 6자회담의 합의에 기초해 동북아 안보협력을 위한 별도의, 그리고 과거
보다 고위급의 대화트랙을 만들어 다자안보협력 진전을 위한 논의와 실천에 나서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동북아 평화를 위한 ‘한반도 이니셔티브’를 추진해야 한다. 즉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논의와 실천이 본격화되고 동북아 평화를 위한 다자협력이 진
행될 경우 한반도 평화체제와 연관된 동북아 안보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남북의 신뢰구축, 군비축소, 비핵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
게 될 것인데 동북아 차원에서 평화적 질서가 구축되지 않으면 온전한 실현이 어렵
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도 그에 부합하는 동
북아 평화질서가 구축되어야 한다. 한반도 이니셔티브는 다음 세 가지 내용을 구성될 
수 있다. 

첫째, 동북아 군비통제. 동북아는 냉전해체 이후 군비경쟁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되
고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 되는 조건에서 한반도에서만 평화체제를 구축
하는 것은 어렵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군비제한과 신뢰구축조치가 시급하
다. 둘째, 동북아 비핵지대화. 동북아 비핵지대화는 핵보유국(미, 중, 러)의 핵무기 불
사용 선언과 다른 국가들의 비핵화 실천으로 구성된다. 셋째, 동북아에서 다자안보레
짐을 발전시키고 역내 군사동맹의 역할을 축소해 간다.

다자협력의 발전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지역공동체 의식이 확산이 필요하다. 동북아
를 포함한 동아시아에서 지금과 같이 공격적 민족주의나 국가주의적 경향이 강화되
면 동북아 협력을 위한 노력들이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이는 동북아 차원에서 공동
체의식이 약한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동아시아에서 갈등과 분쟁을 근원적으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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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하고 역내 협력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공동체를 구축해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냉전 직후에는 동북아와 동아시아 국가의 주요 지도자들이 여
러 차례 지역 공동체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영유권 갈등이 불거지면서 동아
시아에서 이를 지향하는 동력은 뚜렷이 약화되었다. 이러한 국면에서 한국이 동아시
아공동체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일단 한중일 정상회담이 재개될 경우 여기서 동북아공동체 건설을 위한 공동선언
을 추진하고 그 산하에 ‘동북아 및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을 위한 실무그룹’을 두는 
방식으로 동아시아공동체를 위한 동력을 창출한다. ♣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
하는 것을 원칙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富力)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
의 강력(强力)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_백범 김구의 ‘나의 소원’ 중에서

“냉전 이후 유엔 내의 독립위원회들에 참가한 NGO와 학자들은 국가안보라는 전통적인 인식 
틀을 가지고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안보개념의 재정의를 시도했다. 이
들의 결론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군사력이 반드시 안보를 보장하지는 못한다. △세계화시
대에 진정한 안보란 일국차원에서는 달성될 수 없다. △국가 혹은 체제 안보에 초점을 두는 
전통적 접근은 적합하지 못하며, 여기에 국민들의 안전과 행복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결국 
진정한 안보를 위해서는 군대보다 민주적 거버넌스와 활발한 시민사회가 더 중요할 수 있다. 
△비군사적 요소가 안보와 안정에 훨씬 중요할 수 있다. 자원경쟁, 환경파괴, 가난과 빈부격
차, 인구증가, 실업과 생계불안 등이다.” 

 _ 마이클 레너, “안보의 재정의”, 지구환경보고서 2005-특별기획 지구안보, 오수길, 진상현, 
남원석 옮김, 월드워치연구소(The  Worldwatch Institute), 도서출판 도요새, 2005 

쟁점1. 안보의 재정의와 군사분야에 대한 시민통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안보’는 단순히 ‘국가의 보위’라는 식으로 추상적으로 정의되거
나 도출될 수 없다. 국가의 구성원인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공포로부터 자유

발제 4

국방개혁의 쟁점과 방향

이태호 /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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롭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환경과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주권자들의 민주적 토론과 
합의과정에 의해 도출될 수 있다. 더욱이 안전에 대한 인식이나 처방에 대한 합의도 
시민들의 우선순위나 시대조건의 변화에 따라 시시각각 달라진다. 따라서 ‘안보’의 
의미와 목적이 끝임 없이 재정의되어야 하며, ‘안보’의 방법과 수단 역시 재해석된 
안보의 의미와 목적에 비추어 끊임없이 점검되고 재구성되어야 한다.  

통상적으로 안보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룬다고 간주되거나 자임해온 정부기구들, 예
를 들어 국방부나 국방관료, 외교부나 외교관료, 정보부서나 정보관료들은 다음과 같
은 경향에 빠질 수 있다. 우선, ‘안보’의 대상과 주체를 추상적인 국가로 한정하는 이
른바 ‘전통적인 안보’에 한정하는 경향, 둘째, 이러한 활동들은 본질적으로 국가의 보
호 아래서 일상의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폭력이나 위협에 대
응하는 일과는 본질적으로 구분된다고 믿는 경향, 셋째, 자신들이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노출되면 곤란한 정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공개하거나 개방하면 무질
서와 혼란이 초래된다고 믿는 경향, 넷째, 그 결과, 스스로 보편적인 국익을 위해 활
동한다고 주장하거나 혹은 실제로 그렇게 믿기도 하지만, 실제에서는 특정이념과 고
정관념의 틀, 혹은 군과 안보관료 자신을 포함한 특정 계층의 이해관계나 기득권의 
틀에 갇히는 경향(한마디로 자족적인 사고방식과 논리 속에 갇히는 경향)등이 그것이
다. 게다가,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나라에서 국가권력은 종종 
외부의 군사적 위협이나 테러에 대한 공포를 과장하여 공동체 내부의 민주주의와 정
의를 향한 요구를 억압하거나 부당하게 통제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일이 비일비재했
다. 그리고 민주적으로 훈련되거나 시민과의 개방적 토론에 익숙하지 못한 안보 관료
나 군은 자의로든 타의로든 이런 일에 쉽게 동원되거나 결탁하곤 해왔던 것도 사실
이다. 이 분야에 대한 보다 다각적인 민주적 토론과 참여가 일어나야 하는 이유다.  

위협과 안보의 재정의 

우선, 안보의 의미에 대해 재규정하고 재해석해야 한다. 그것은 ‘안보-안전보장’의 
개념에서 국가라는 추상적인 행위자에게 입혀진 고정관념의 외피를 걷어내고 그 본
질적 의미 즉, ‘공동체 모든 구성원의 안전과 공포로부터 자유로운 삶’이라는 본래적 
목적에 맞게 민주적으로 재정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특히 위협의 의미와 그 
해석의 타당성, 안전보장 수단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군사안보와 다른 안보에 각각 
소요될 비용의 우선순위와 균형 등에 대해 세세히 따져보는 것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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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중심의 위협 분석과 군사력 평가, 군사안보관료 위주의 방위전략 구상과 작전계
획 수립은 외부의 위협을 과장하거나 이 위협을 해소하는데 있어 군사적 수단 혹은 
힘의 우위에 호소하는 해법에만 의존하도록 하는 경향을 지닐 수 있다. 시민의 안전
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장애물이 과연 외부로부터의 위협인지 아니면 사회적 정의
의 실종과 각종 사회적 폭력의 구조인지, 그리고 만약 외부의 위협이 존재한다면 군
비증강으로 해결할 문제인지 아니면 대화와 협력으로 해결할 문제인지 잘 따져봐야 
한다. 

안보관련 정보독점의 해소와 민주적 통제 

둘째, 다른 모든 정책분야와 마찬가지로 안보분야 정책 결정에 대한 안보 테크노크
라트의 독점을 해소해야 한다. 시민들이 단순히 평화를 기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스스
로 평화와 정의를 만들어나가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 군사정
책 혹은 국방개혁정책은 이렇다 할 외부적 개입 없이 군 자신의 주도 아래 작성되어 
왔다. 때문에 군 당국이 제기하는 위협분석, 군사력 평가, 방위전략과 국방개혁안, 국
방예산 등은 늘 타당성과 적절성 논란을 야기해 왔다. 역대 정부의 국방개혁방안은 
예외 없이 군 내부의 기득권 반발에 직면했고 결과적으로도 외부의 객관적 평가와 
개입이 부재한 상태에서 군 내부 테크노크라트들에 의해 제시된 위협분석을 토대로 
각군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방위전략을 합성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말았다. 

군사 분야의 민주적 통제는 해당부서 내부의 자기 통제, 대통령과 여타 행정부처로
부터의 통제, 대의기구인 국회나 사법기관 등 분립된 국가기구로부터의 통제와 조정, 
그리고 주권자인 시민에 의한 통제와 조정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어느 것 하나도 제
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군에 대한 문민통제가 논의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군사 분야에 대한 민주
적 시민적 통제로까지 이해되거나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군에 대한 문민통제 논의조
차도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 의한 군통수권 행사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고, 국회에 
의한 군 통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현실에서는 국회와 국
민은 물론이고 대통령마저도 사실상 통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국방개혁 2020입안 당시 국방연구원은 북한의 군사력이 남한의 군사력
보다 우위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국방개혁2020의 토대로 삼았다. 당시 이 프
로젝트에 참가한 민간전문가들은 남한의 군사력이 북한의 군사력보다 우위라는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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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얻었으나 최종 보고서 작성에서 이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12월 민주평통자문회의 연설에서 “한
국군이 방위력이 얼마만큼 크냐, 정직하게 하자, 언제 역전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대개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때 실질적으로 역전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이게 
한해 두해도 아니고 근 20년간 이런 차이가 있는 국방비를 쓰고 있는데, 그래도 지
금까지 한국의 국방력이 북한보다 약하다면... 그 많은 돈을 쓰고도 북한보다 약하다
면 직무유기 한거지요?”라고 개탄하기도 했다. 한편, 2009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국가정보원이 한국국방연구원을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주한미군 전력을 
제외하고도 한국군이 북한군보다 10%가량 우세하며 주한미군을 포함하면 압도적으
로 우세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동일한 국방연구원이 두 정권에 전혀 다른 보고를 한 
셈이다. 

따라서 군사대응 위주로 나아가는 안보정책의 관성을 제어하기 위해 다각적인 행
정부 내 문민통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나아가 군과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장치를 실질화하는 것이 요청된다. 더불어 안보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군사안보 전문가 외의 각계각층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사외교 정책에 반영
하기 위한 민주적 구조를 창출해야 한다.  

민주적 통제를 벗어난 군사주의가 야기하는 비용과 딜레마  

셋째, 현실주의적인 것처럼 보였던 군사정책들이 어떤 현실적인 성과를 냈는지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이후 군사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제한적인 민주적 통제장
치마저도 크게 후퇴하고, 위기관리 능력은 약화되었으며, 전반적으로 이념지향적이고 
군사주의적인 정책에 의존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정책결정과정이나 정책수단 선택
에서 국회나 국민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결과적으로도 힘의 우위를 자신하고 힘에 의
한 안정화를 강조해온 이명박, 박근혜 정부 집권기간 동안 한반도는 더 불안해졌고, 
군사적 충돌은 더 빈번해졌으며 북한의 핵군사주의는 더 노골화되었다. 전형적인 안
보딜레마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국민 합의를 거치지 않은 사드 배치
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강행으로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었다. 주변국 관계도 악화
되어 북한의 군사주의를 막을 외교적 협력수단도 고갈되어가고 있다. 정부가 이와 같
이 불투명하고 무책임하게 민주적 통제권 밖에서 행동하고 낡은 냉전적 발상과 군사
적 수단에만 호소하는 처방으로 일관하면서, 최소한의 위기를 예방하거나 지혜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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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할 수단마저 소홀히 한다면, 한반도 주민들의 미래는 암울하고 고통스러울 것이
다. 

문제는 우리가 직면한 위협 혹은 기회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평화적인 해법을 찾
아 나가기에는 매우 어려운 환경이라는 점이다. 북한의 위협 때문만이 아니라 북한의 
취약성 때문이다. 탈냉전 이후 심화되어온 불균형은 남쪽에서는 언제라도 흡수통일이 
가능하다는 식의 ‘불량국가 개조1)’론 같이 우월감에 사로잡힌 위험천만하고 비현실적
인 군사주의가 득세할 자양분을, 북쪽에서는 이미 기울어진 군사적 억지력의 균형 회
복을 위해 핵 무장 등 ‘비대칭 억지수단’이라도 확보해야 한다는 군사주의에 자양분
을 제공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미일동맹과 중국간의 대결구도가 본격화되면서 이들 
패권 경쟁을 위해 한반도 갈등을 빌미로 삼거나 심지어 더욱 조장하는 경향이 뚜렷
해지고 있다. 정전체제는 한층 불안정해졌다. 이 불안정성이 남북 모두에서 군사주의
를 부추기고 한반도 주민을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 전체로 확장되고 있는 분쟁구도
에 깊이 연루시킨다. 무엇보다도 각 체제 내부의 비판자를 억압하고 배제하는 전쟁정
치2)에 자양분을 제공한다. 때문에 현재의 대결상태를 그대로 놔두고 ‘확고한 안보태
세’ 속에 남한만의 개혁이나 번영을 꾀하자는 현상유지책도 성공하기 어렵다. 북한은 
북한대로 더 ‘강위력한 자위력’을 과시하면서 인정투쟁에 나설 것이기에 도리어 원치 
않는 거대한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비용을 초래하는 악순환만 야기하기 십상이다.

제안

1) 대통령 직속의 ‘국방 및 안보 정책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은 매우 환영할만한 구상이다. 다만, 이 
위원회 아이디어를 혁신적으로 재구성하여 ‘위협’평가와 방위전략, 방어에 충분한 수

1) ‘불량국가’에 강제로라도 민주주의를 이식할 수 있다는 일방주의적 우월감이 작용한 대표적인 실패사례가 미국

의 이라크 점령이다. 인도주의적 개입의 외피를 띄면서도 훨씬 더 공격적인 성격을 지녔던 미국의 ‘국가 만들

기’는 도리어 이라크를 종파갈등과 극단주의의 온상으로 만들었고 역설적으로 민주국가가 아니라 이슬람 국가

(IS)의 성장을 도왔다. 한편, 미국의 불량국가 손보기는 한반도에도 큰 부작용을 남겼다. 부시 행정부가 핵무기

를 보유하지 않은 몇몇 불량국가에게도 핵을 선제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에 대한 소극적안전보장

(Negative Security Assurance) 합의를 일방적으로 철회함에 따라, 2000년 6.15선언과 그 해 말 북미코뮤니케를 

통해 가닥이 잡혔던 한반도 해빙에 찬물을 끼얹고 북핵협상을 원점으로 되돌려버렸던 것.

2) “국가 내부의 노동․빈민세력, 비판적 지식인까지도 내전 중의 절대적 적처럼 취급되고, 이들을 제압하여 무력

화하는 일이 국가의 일차적 목표로 거론되는데, 나는 국가의 이러한 정치적 실천을 ‘전쟁정치’라 불렀다. 전쟁

정치는 이데올로기 차원, 법적 차원, 공권력의 행사 방식 등 다차원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권력

의 행사는 광범위한 폭력을 수반하는 경향이 있다”

   김동춘, 전쟁정치-한국정치의 메커니즘과 국가폭력, 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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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의 적정군사력, 그리고 기회비용과 예산우선순위를 논의하기 위한 ‘안보정책 재검
토와 예산우선순위 판단을 위한 대통령 직속위원회(약칭 국가안보정책 재검토 위원
회)’를 구성해야 한다. 위원회에는 정부부처 안팎의 군사 전문가 뿐만 아니라, 시민사
회의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예산전문가, 갈등분쟁해결전문가, 인권전문가, 평화
활동가 등도 포함하고 성별 구성도 다양화-가 참여하여 안보 테크노크라트 중심의 
정책결정에 대한 재평가작업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유엔안보리 결의안 
1325가 제안하는 안보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여성참여도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
한 및 주변국의 군사력과 외교안보정책들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하면서 한국의 군사
전략을 비롯한 외교안보전략의 타당성 등에 대해 재평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과
정에서 다양한 공청회 개최 등 시민 참여를 통한 적극적인 의사 수렴도 이루어져야 
한다.

2) 국방장관을 민간인으로 임명해야 한다.

군 주도의 국방정책에 대한 외부의 통제나 개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역대 
정부의 국방개혁이 군 내부 테크노크라트들에 의한 위협분석을 토대로 각 군의 기득
권을 보장하는 방위전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이다. 군사적 위협을 강조하고 군
사력 강화를 문제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제 군이 제기
하는 위협분석, 군사력 평가, 방위전략과 국방예산은 재평가되어야 한다. 더불어 군 
기득권을 제어하고 군 독점의 위협해석과 정보 통제 등의 관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군 출신이 아닌 문민 국방장관을 과감하게 임명하는 등 국방부의 문민화를 적극 추
진해야 한다. 

3) 군사분야에 대한 시민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

시민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의 정보공개가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국
가안보를 이유로 한 정보공개를 최소화하고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는 일괄비공개가 
아니라 부분공개제도를 활성화하여 편의적인 비공개를 최소화해야 한다. 더불어 기록
물 무단폐기 및 위변조 처벌 강화,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의 작성이 
의무적인 국가 주요 회의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비밀관리가 입법부의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비밀지정과 최대한의 비밀해제를 원칙으로 한 국가비밀관리법을 
제정해야한다. 또한 군사기밀을 자의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막고 입법부의 통제를 받
도록 하며, 최소한의 군사기밀 지정과 최대한의 군사기밀 해제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군사기밀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게 시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다 61

쟁점 2.  남북한 군사력 비교와 위협인식 

“북한의 주된 목표는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내부 안정을 위협하지 않는다고 여겨지
는 수준에서 경제상황을 개선하는 것이다.(중략) 북한이 대규모 병력을 전진배치하고 있지만 
장비부실과 훈련부족으로 남한을 상대로 대규모 군사작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런 상대적 열세 때문에, 북한은 기술적 우위에 있는 상대에 대해 자신들의 주권과 독립을 
보장할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장사정포를 비무장지대에 전진 배치하는 한편,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과 동맹군을 겨냥하여 대량살상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다수의 탄도미사일 전력
의 향상을 꾀하고 있다.”(마이클 D. 메이플스(Michael D. Maples) 미 국방부 정보국 국장, 
<미 상원 병무위원회에 보고한 연례위협분석 보고> 2009년 3월 10일)

"북한의 특수부대는 기존의 12만 명에서 4만 명이 줄어든 8만 명에 불과하다...북한의 
재래식 전면전 수행능력은 점차 감소하고 있고, 앞으로 충돌위협은 국지전 형태가 될 
것이다."_2009년 3월 19일 미 상원에 제출된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의 보고서

"과거에는 북한이 1만9000명의 특수전 병력을 동시에 수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지
만(공중으로 4000명, 바다로 1만5000명) 지난 15년간의 경제적 문제와 이에 따른 해공
군의 작전능력의 감소로 인해 수송능력은 20~40%까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 경보
병 부대로의 전환은 한반도 미래 전투 양상에 대해 전략적으로 재검토한 결과 많은 수
의 '가벼운' 부대가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발칸, 이라크, 아프간에서의 
최근 전투에서 얻은 교훈도 영향을 미쳤다." _ 미국 전략국제연구센터(CSIS), "한반도 
군사력 균형"(2011년 7월 발행) 

“정보기관들(Intelligence community)은 평양이 자신의 핵전력을 억지력, 국제적 위신, 
그리고 협박외교를 위해 개발한 것으로 평가한다. 우리는 북한이 매우 엄격한 조건에
서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우리는 또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평양
이 아마도 자신들의 체제가 패망직전에 있거나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지 않는 한 미군이나 미국영토를 향해 핵무기 발사를 시도하지 않을 것으
로 평가한다.”_제임스 R. 클래퍼(James R. Clapper) 미국가정보국 국장, 미 상원 정보 
특별위원회를 위한 미 정보기관 공동 세계 위협평가(2012. 1. 31.)   

남한이 이미 북한보다 국방비와 군사전력 면에서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남한의 국민총소득(GNI)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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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45.5배에 달한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남
한의 군사비는 373억 달러로 미 국무부가 추정한 2014년 북한의 국내총생산 339억 
달러를 뛰어 넘는다.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지난 10년 간 국방비 누계는 남한이 
3,387억 달러, 북한이 약 430억 달러로 남한이 약 8배 더 많이 지출하였다. 

<표1> 남북한 경제력 및 국방비 비교

남북한 경제력 및 국방비 비교

구분 남한 북한 비교(배)

경제력

국내총생산(GDP)
(2014, 구매력평가 기준)

1조6800억 달러
(미 국무부 추정)

339억 달러
(미 국무부 추정)

49.6

명목국민총소득(GNI)
(2015)

1,568.4조 원
(한국은행)

34.5조 원
(한국은행)

45.5

국방비 
투자

군사비(2014)
373억 달러
(SIPRI 2016)

42억 달러 
(미국무부 추정)

8.9

2004-2014 
군사비 누계

3,387억 달러
(미 국무부 추정)

430억 달러
(미 국무부 추정)

7.9

(출처: 미국 국무부 World Military Expenditures and Arms Transfers 2016 / SIPRI Yearbook 2016 /     

       한국은행 남북한의 주요경제지표) 

그럼에도 국방부는 종종 남한의 전력이 북한에 비해 열세라는 주장을 내세운다. 
2013년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국방부 정보본부장은 미군 없이 “남북이 일대일로 
붙으면 진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러나 2009년 국가정보원이 한국국방연구원에 의뢰
해 대통령에 보고한 내용은 이와 완전히 다르다. 주한미군 전력을 제외하고도 한국군
이 북한군보다 10%가량 우세하며, 주한미군을 포함하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고 평가
한 것이다. 한국군이 우세하다는 평가는 미 측에서도 나온다. 2013년 7월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내정된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미 상원에서 “한국군 단독으로 북한의 재래
식 공격을 격퇴하고 자국을 방어할 수 있는 압도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증언
하기도 했다.

굳이 통계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한국군의 군사전략을 보면 사실상 남한이 북한에 
대해 압도적인 군사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평도 사건 이후 2011년 
공식화된 이명박 정부의 ‘307 국방개혁안’의 핵심 골격은 △북한 비상사태 대비 △북
한의 국지도발 혹은 비대칭 위협 대비 △전략적 보복능력 확보 △첨단전력 확보와 
적정병력 유지 △한미 전략동맹에 따른 국제 안보수요에 대한 공동대응 등으로 요약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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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비상사태 대비란 북한 정권 붕괴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미연합군이 북
한을 군사적으로 점령하여 대량살상무기를 해체하고 북한을 안정화하는 것을 의미한
다. 미국과 다국적군이 이라크에서 했던 군사작전처럼 한미연합군이 북한에 대해 압
도적 화력을 지니고 있을 때에나 가능한 작전계획이다. 이명박 정부의 국방개혁안을 
사실상 거의 그대로 계승한 것이 바로 박근혜 정부의 국방개혁기본계획(2014~2030)
이다. 북에 대한 ‘적극적 억제’ 전략을 상대의 도발 징후만 있으면 선제타격까지 가
능토록 한 것을 ‘능동적 억제’라는 개념으로 발전시킨 것이 다를 뿐이다.

한편, 국방부가 북한의 국지도발 대비나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비를 강조하는 것은 
국방부 스스로도 북한이 한반도에서 전면전을 치를 능력이 없거나 희박하다고 판단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북한은 남북간 군사력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에서 육해공군이 
전면전을 치르는 대칭적 군사전략을 포기하고 핵이나 탄도미사일 같이 대량살상무기
를 이용해 기습적으로 상대를 혼란에 빠뜨리는, 이른바 ‘비대칭 국지도발 전략’을 발
전시키고 있으므로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군의 주장이다. 실제로 “북한이 남한
을 상대로 대규모 군사작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 미 국방부 정
보국장의 분석이기도 하다. 만약 ‘비대칭 위협’에 대비하는 것이 군의 주된 전략이라
면, 전면전에 대비하기 위한 군사력은 축소되어야 마땅하다. 

이는 미국 전략국제연구센터(CSIS)의 보고서도 뒷받침한다. 2011년 7월 발행한 보
고서 "한반도 군사력 균형"은 북한이 전면전이 아닌 국지전, 특히 이라크와 아프간처
럼 자국 내에서 일어날 게릴라전을 염두에 두고 군을 재편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
다. 

제안

1) 공격적인 대북 군사작전계획과 훈련을 재검토해야 한다.

우선, 북한 붕괴나 긴급사태 가능성에 따른 흡수통일을 가정한 공격적인 대북 군사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 북한 급변사태 시 한국은 안정화작전을 주도하고 WMD 제
거 등은 미국이 직접 단속하겠다는 내용의 대북 군사작전 계획과 연례 군사훈련으로 
이어졌다. 북한 지도부 섬멸 작전과 비상사태 대비계획은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불
필요한 갈등과 군사적 긴장을 촉발시킨다. 이러한 자극적인 군사계획과 군사훈련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국지전에 대비한 확대보복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 특히 국제법적인 영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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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 불분명한 NLL일대에서 무리한 군사행동을 양측이 자제하고 불가피한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대규모 무장충돌로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에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천
안함-연평도 사태 이후 남한이 채택하고 있는 대량보복 계획은 북한군부를 굴복시키
기 보다는 다른 대량살상무기에 의한 비대칭적 도발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미치광이 전략3)’에서 훨씬 대담해질 수 있는 것은 남한이 아니라 북한일 수 있다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 

셋째,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 등 선제예방공격 전략이 지닌 위험 대비 효과
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 북한이 핵 또는 미사일 공격을 감행할 징후가 포착될 시 
이를 선제타격한다는 개념의 킬체인은 막대한 군사비에 비해 기술적으로 성취하기 
어렵다.  정보판단 기준도 모호하여 국제법적 논란을 부를 수 있다. 미사일 방어개념 
자체가 방어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완전한 방패와 완전한 칼을 모두 가지려는 매우 공
격적인 개념이어서 역사적으로도 상대방을 단념시키기 보다는 핵미사일 군비경쟁을 
가속화해왔음을 고려해야 한다. 북한의 핵무장은 남북간 북미간 불신과 군사불균형에 
대한 북한식 군사주의의 비대칭 우위 전략이다. 북한의 군사주의를 약화시킬 처방 외
에 무력시위로 굴복시키는 것은 현실에서 또 다른 군비경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2) 전면전을 상정한 군비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

전면전을 상정한 육군 중심의 과도한 장교와 병력, 장비와 부대를 대폭 축소하고, 
이미 북한을 압도하는 해공군의 불요불급한 무기도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방위산업에 
대한 과잉·중복 투자와 타당성 없는 무기생산 계획이나 해외무기 수입을 재검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상당한 국방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더불어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방
어하기에는 충분하지만 북한을 공격하거나 점령하기에는 불충분한 전력을 의미하는 
‘합리적 방어충분 전력’을 중심으로 군비를 축소하고 육군 중심의 비대한 병력과 지
휘체계 등 군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3) 미치광이 전략을 잘 표현한 것으로 종종 인용되는 미국 전략사령부(USSTRATCOM)의 전신인 전략공군사령부

(SAC)가 1995년에 작성한 문서 ‘탈냉전시대의 억지의 본질’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행

동 또는 피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대응을 너무 구체적으로 밝혀서는 안

된다. 우리가 억지하려는 적의 행동이 나타나려 할 때 미국이 적에게 가할 수 있는 조치의 모호성에서 비롯되

는 장점 때문에 우리가 너무 충분히 합리적이고 냉정한 존재로 그려지는 것은 손해이다. 일부 요소는 잠재적

으로 ‘통제 불가능’해질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적국 정책 결정자들의 마음 속에 두려움과 의구심을 만들

고 강화시키는데 이로울 수 있다. 두려움의 본질은 실제로 작동하는 억지력에 있다. 핵심 이익이 공격받을 경

우 미국도 ‘비합리적이고 복수심에 가득찰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모든 적들에게 투사하고자 하는 

국가적 페르소나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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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한 ‘거부적 억제력’의 확보도 재검토되어야 한

다.

주변국과의 갈등을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냉전시대의 군사동맹을 다시 강화하고 그 
하위파트너로 자임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전략이다.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은 현존하는 
위협이라 할 수 없고, 주변 군사대국을 상대하기 위해 지역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것 
역시 평화나 안보보다는 더 큰 위협과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한미일 MD
에의 편입을 배제해야 한다. 또한 군사동맹에 의존하는 대양해군론도 재검토되어야 
한다. 대양해군전략은 자주국방의 이름으로 시도되지만 그 실상은 공해전(Air Sea 
Battle) 개념에 기초한 미국의 대중국 봉쇄전략 혹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중국 제해
권 유지 전략에 일본과 더불어 하위파트너로 참여하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현실에서 이미 그러한 경로로 발전되고 있다. 이는 일본의 재군사화와 집단적 
자위권 추구를 뒷받침하는 역설도 낳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간 평화협력을 새로운 국
가전략으로 채택하고 균형외교와 다자간 공동안보체제 형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  

쟁점 3. 병력감축  

“현재 27만 명의 타이완 현역이 230만 명의 인민해방군을 상대하고 있다. 중국은 아시
아 1위, 세계 2위의 국방비 지출국이다. 군사력은 미국 다음이다. 타이완은 당초 2015
년 실시 예정이던 완전 모병제를 2년 늦추어 2017년 시행할 예정이다. 복무 기간은 
2003년 20개월에서 점차 줄여 2009년에는 1년, 다시 2011년에는 10개월로 줄어들었
다. 대한민국의 국방부 논리대로라면 타이완은 적화되어 예전에 멸망했어야 했다. 국가 
안보라는 미명하에 적폐가 쌓인 국방부가 스스로 병영문화를 개선할 것이라고 기대해
서는 안 된다. 병력감축이 없는 수많은 대책은 단지 대증요법일 뿐이다. 문민 통제를 
강화해서 근본적인 체질을 바꿀 필요가 있다. 언제까지 분단 타령만 할 것인가” (“'인
권유린' 대만 군대, 10년 만에 확 바뀐 비결”, 오마이뉴스, 2014. 8. 27)

지난 2005년 9월 국방부는 ‘국방개혁2020’을 공개하면서 2005년 기준 약 68만 명
에서 2020년까지 50만명 정도로 병력규모를 감축하는 계획을 밝혔다. 대신 장교와 
부사관을 비롯한 간부의 수는 20만 5천명 규모로 확대해 장교와 사병의 비율을 약 2
대 3으로 하겠다는 것이었다. 더불어 정부는 2007년 2월,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을 발표하면서 2005년 당시 24개월이었던 군복무기간을 2014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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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6개월 단축한 1년 6개월로 축소하기로 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국방개혁2020’ 수정에 나섰다. 2010년 국방부는 ‘군의 안정

적인 전투력 유지 필요성’, ‘병사 숙련도 유지 어려움’ 등을 내세우며, 육군 현역병의 
군복무기간을 21개월로 동결하였다. 2012년 8월 말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개혁 
2030’은 2012년 기준으로 군 병력규모를 63만 명에서 2022년까지 52만 2천명으로 
감축하는 것으로, 기존 안보다 병력 감축을 2년 늦추고, 병력규모는 2.2만 명 늘이는 
것이었다. 징집 사병 수는 29만 5천명에서 30만 명으로 5천명 더 늘어났다. 노무현 
정부에서 제대 사병 중 충원하기로 한 1만 5천명의 유급 지원병에 관한 계획은 철회
했다. 이렇듯 육군의 구조조정 계획은 지체되었고, 국방개혁은 후퇴되었다.

 
박근혜 정부의 국방개혁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2014년 3월 박근혜 정부는 ‘국방

개혁 2014~2030’을 발표하며 기존의 2022년까지 52만 2천명 병력감축안을 재확인
했다. 이어 국방부는 2015년 6월, “상비병력 규모 조정의 목표 수준에 다소간의 융
통성을 둬 예측하지 못한 상황 변화에 대처”해야 한다며 상비병력 50만 명으로 감축
하는 목표연도를 2022년에서 2030년으로 수정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려 했다. 

<표 2> 역대정부 국방개혁 기본계획 비교 

 출처: 국방부 병무청, 병역제도개선 추진계획(2007 .7.10), 국방부 국방개혁 기본계획(2005-2020),

      국방부 국방개혁 기본계획(2012-2030), 국방부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

 

 

국방개혁2020  국방개혁2030 국방개혁2030

2005 2020 2012 2022 2014 2022

간부

18만명
(27%)

장교 6.5만+ 
부사관11.5만

20.5만명
(41%)

장교 7만 + 
부사관13.5만

18.7만명
장교 7.2만 +
부사관11.5만

22.2만명
(42.5%)

장교 7만 + 
부사관15.2만

18.7만명 
(29.5%)

장교 7.1만+ 
부사관11.6만

22.2만명
(42.5%)

장교 7만 + 
부사관15.2만

사병
 

50.1만명 
(73%)

29.5만명
(59%)

징집 28만 + 
유급지원병 

1.5만

44.9만명 30만명
(57.5%)

44.6만명 30만명
(57.5%) 

병력 68.1만명 50만명 63.6만명 52.2만명 63.3만명 52.2만명

복무기간 2020년까지 18개월로 축소 21개월 유지 21개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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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 축소 없이 정예화도 국방개혁도 없다.

이웃한 분단국가인 대만은 지난 1996년 '국군 군사 조직 및 병력 조정 계획'(속칭 
정예화 감축안)을 마련하여, 45만2천명이던 군 병력을 29만5천명(2005년)으로 감축
하였고, 이어 다시 21만 5천명(2014년)으로 감축하였다. 약 20년 만에 23만 7천명
(약 52.4%)을 감축한 것이다. 

대만식 국방개혁은 전혀 새롭거나 예외적인 시도가 아니다. 냉전 이후 국방개혁을 
시도한 많은 나라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한국이 국방개혁의 모델로 삼았던 프랑스는 
1985년 이후 꾸준히 병력을 감축해왔다. 46만4천명(1985년)의 병력을 22만 8천명
(2013년)으로 감축했다. 프랑스는 2019년까지 총 1만 8300명의 병력 추가 감축 계
획을 가지고 있다. 독일 역시 47만 8천명(1985년)에서 17만 8100명(2016년)으로 감
축했다. 

무시되고 있는 다양한 병력감축 제안들  

역대 정부와 국회에서 획기적인 병력감축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98년 김
대중 정부의 국방개혁위원회에서는, 비록 최종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2015년까지 40
만~50만 명으로 감축하자는 안을 검토했다. 이보다 앞선 1997년, 언론보도에 따르면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의 정보화특별위원회가 60만 명의 육·해·공군 체제를 20만 명 
규모의 통합제로 단계적으로 감군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당 지도부에 건의하려 했다. 
2005년에는 국방연구원 수석연구원을 경력을 가진 송영선(18대 국회의원) 의원이 노
무현 정부의 50만 명 안에 대해 35만 명으로의 감군을 주장한 바 있다. 2012년 민
주통합당의 대선 예비경선에서 김두관 후보와 2016년 9월 남경필 경기도 지사는 모
병제로의 전환과 30만 명 미만으로의 감군을 주장했다. 남경필 도지사를 필두로 19
대 대선 의제로 모병제 전환 및 군 복무기간 단축 등 군 개혁에 대한 대선 주자들 
간의 공방이 치열해지자 국방부는 이례적으로 2017년 1월, 군복무기간 단축과 남경
필 도지사의 모병제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육군 병력 왜 더 감축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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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은 왜 50만 명 미만으로의 병력감축에 반대하는 것일까? 구체적인 단서는 이
명박 정부에서 ‘국방개혁 2020’에서 제기된 50만 명안을 폐기하고 52만 2천명으로 
병력규모를 다시 확대·유지하는 과정에서 육군으로부터 제기된 주장을 통해 간접적으
로 확인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의 ‘국방개혁 2020’은 육군의 47개 사단을 2020년까지 20개로 축소하
기로 한 것이지만, 이명박 정부의 국방개혁 기본계획(2012~2030)은 2020년까지 사
실상 47개 사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10개의 동원사단을 폐지하는 대신 10개
의 전시편성 사단을 약속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육군부대를 감축 없이 사실상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군사적 대비태세 유
지를 이유로 사단을 31개까지 보유하고 육군 병력은 2022년까지 38만 7천명 규모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표3> 국방개혁안별 육군 사단 수 변화 (단위: 개)

2005년
국방개혁 2020 

(2006)

국방개혁 2012~30(2012)
국방개혁 

2014~30(2014)*1단계(2020) 2단계(2030)

상비사단 22
20여개

22
24

31향토사단 11 11

동원사단 14 0 4 4

전시편성 
사단

0 0 10 10 10

총계 47 20 47 38 41

출처 : 국방부, 국방개혁 기본계획(2006~2020), 국방개혁 기본계획(2012~2030), ‘군개혁, 부사관 

증원·장비예산 ‘산넘어 산’‘, 한겨레, 2014.3.6.일자

육군이 사단 수 축소에 반대하고 특별히 ‘전시 편성 사단’까지 도입한 것은 유사시 
‘북한 안정화 작전에 필요한 충분한’ 사단 수와 병력 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 때
문이었다. 2003년 이라크 침공 과정에서 럼스펠드 미 국방부 장관이 충분한 육군 병
력을 투입해야 할 필요성을 간과한 결과, 점령 뒤 고전했다는 평가에 근거한 것이다. 
육군의 이런 주장은 흡수 통일을 추구하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북 전략과 맞아 
떨어진 것이다. 

만약, 북한을 점령한다는 매우 무모하고도 공격적인 군사계획을 철회하고 남한을 
방어하기에 충분하고 군을 정예화하기에도 적절한 규모의 병력규모를 도출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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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많은 연구들이 제시한 30만명-40만명 병력으로 충분하다. 1990년대의 연
구결과들은 비교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경제적 군사적 역량을 가진 국가들의 인구 대
비 적정 군사력 규모를 예측한 결과로 도출된 것이다.

장교 수, 장성 수, 더 못 줄이나?

앞서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11년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 내용을 담은 ‘국방개혁 기
본계획 2011~2020’을 발표하면서 440여명의 장성 숫자를 2020년까지 전체의 약 
15% 가량인 60여명을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이 
약속은 실천되지 않았다. 실제로 2015년 9월 국정감사에서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2015년 10년간 군 병력은 68만1000여명에서 62만9000여명으
로 크게 줄었지만 440여명에 달하는 장성 수는 단 1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까지 총 460명의 장성 중 60명을 줄이는 약속이 실천되어도 사병 1만명당 
장성수는 평균 7.6명에 이르게 된다. 만약 장성 수를 현재대로 유지하면 그 비율은 1
만명 당 9명 규모로 늘게 된다. 미군이 평균 5명, 프랑스 4명인 것에 비추어 여전히 
과다한 비율이다. 장성 1인에 전속부관, 운전병, 당번병, 공관병, 심지어 조리병까지 
지원된다. 관용차도 제공된다. 

2015년 10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올해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군이 2005년 이
후 2014년까지 군단 2개, 사단 6개, 여단 4개 등이 해체됐는데도 장성 정원과 인건
비는 줄어들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사단을 통폐합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특히 
향토사단이 많은 이유가 없다. 독립여단도 최소화하고 여단장을 대령급으로 보할 수 
있다. 부대수도 장성-장교수도 줄일 생각이 없어서이지 줄일 수 없어서가 아니다.  

장성수를 줄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인사적체 때문이다. 장성 수만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장교 수가 지나치게 많다. 한국군 장교의 수는 2014년 기
준 71,000명, 2022년 목표치 70,000명이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시작된 유럽, 대만 등 국방개혁을 추진한 나라들은 병력을 
삭감하면서 간부 특히 고급 장교의 수도 대폭 줄였다. 그러나 국방부의 국방개혁계획
은 이를 완전히 역행하고 있다. 한국군의 장교 인원수는 국방개혁 논의가 이루어지던 
2005년 65,000명에서 10년 만에 무려 6,000명이 늘어난 71,000명이 되고 말았다. 

프랑스와 독일의 장교인력은 2002년 현재 38,000-40,000명 수준이다. 영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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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현재 장교비율을 1980년 대비 육군 0.82, 해군 0.78, 공군 0.74 수준으로 줄
였다. 미군 역시 2001년 현재 장교비율을 1985년 대비 육군 0.69, 해군 0.60, 해병
대 0.87, 공군 0.64 수준으로 대폭 줄인 바 있다. 한국은 각 군별 계급별 장교비율을 
상세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군 복무기간 1년(육군사병 기준)이면 충분하다.

징병제 국가들 중 상당수의 국가에서 군복무기간을 12개월 이내로 유지하고 있다. 
독일은 최근 모병제로 전환했지만 징병제를 채택했던 2004년에 육군 사병 복무기간
은 9개월에 불과했다. 프랑스 역시 모병제로 전환하기 전 징병제 육군사병의 복무기
간은 10개월이었다. 러시아의 장병 복무기간은 12개월이다. 거대 중국과 대치하고 있
는 대만은 1996년 이래 24개월이던 군복무기간을 축소하여 2009년 12개월로 축소했
고, 점차 모병제로 전환하고 있다. 

<표4> 징병제 채택 혹은 모병제 전환 국가의 군복무기간 

 

 국가  복무기간 비고

 독일* 6개월(2011) 모병제 전환 후 8~23개월, 12년

 프랑스* 10개월(2001) 모병제 전환 후 12개월

 오스트리아 6개월

 브라질 10-12개월

 중국 24개월 징병제와 모병제 혼합 

 덴마크 4-12개월 징병제와 모병제 혼합

 그리스 12개월

 이란 18개월

 노르웨이 12개월 

 폴란드* 9개월(2009) 2009~2012년 징병제 단계적 폐지

 러시아 12개월
징병제와 모병제 혼합, 2017년 군병력의 70%, 2020년 

90%까지 모병제로 충당할 계획임

 한국 21개월

 스위스 8.5개월 (최소260일)

 대만* 12개월 2017년부터 모병제 전환

 이스라엘 36개월

출처 : CIA The World Factbook 2016(2017.5.9. 검색) (*는 모병제 전환 국가. 육해공군 및 남녀 복무기간이 

다를 경우 육군 및 남자기준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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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는 군복무기간을 단축하면 병사 숙련도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육군 보병의 경우 기본 역량을 갖추기 위한 훈련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군 훈련체계를 개선하면 10개월 이내에 기본 임수수행이 가능하다. 다만 특수 병과
나 기술 병과는 일반 사병이 아니라 숙련된 유급사병과 부사관이 주축을 담당하게 
하면 된다. 대다수의 징병제 나라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 

송기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따르면 문제는 한국군의 훈련방식에 있
다. 그는 "(군은) 입대하고 1년은 지나야 일을 제대로 하게 된다고 주장하지만, 직장
에 들어가서 한 달이면 그 직장에서 수행할 기본적인 내용은 충분히 배우고 일도 그
렇게 할 수 있는데, 군대라고 다를 것인가?"라고 반문한다. 그리고 이렇게 주장한다.

"군인도 생각하는 사람이다. 군인이 기계적으로 또는 반사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사고하면서 
행동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면 기본적 업무수행을 배우는 데 왜 1년이나 걸린다
는 말인가? 문제는 과거 일제시대의 잔재인, 정신을 빼놓는 훈련과정 때문이다."

낮은 출산율 때문에라도 단축해야 한다 

사실 노무현 정부가 군복무기간 단축을 시도했다고 평가받고 있지만 당시의 방안
도 그다지 과감한 것은 아니었다. 출산율이 저하되어 장정수는 줄고 있는데 적정군사
력은 유지해야 하므로 군복무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군의 주장이
다. 하지만 낮은 출산율은 군복무기간 연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낮은 출산율은 오
히려 군복무기간 단축이 갈수록 중요해 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낮은 출산율이란 
청년층의 노령인구 부양 부담이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갈수록 희소해질 청년층을 군
대에 더 오래 묶어 둘 수는 없다. 국가경제에 손실이 클 것은 차치하더라도, 다가올 
장래에 과연 정치적으로든 상식으로든 그러한 발상이 국민들에게 통할지 의문이다. 

징집제를 채택한 나라 중 대부분의 발전된 국가들에서 군복무기간을 1년 내외로 
한정하고 군병력도 인구의 1% 미만으로 유지하는 이유는 바로 저출산 고령화 현상 
때문이다. 논리적으로 한국은 심각한 저출산 고령사회이므로 이 비율은 더 낮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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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1) 군복무기간 1년, 병력 30~40만 명이면 방어에 충분하다 

군병력을 35~4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은 지금 당장 가능하다. 우선 7만 명
을 웃도는 장교인원을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의 군사강국들보다 유사하거나 약간 많
은 4~5만 명으로 줄인다. 이어 부사관(하사관 등) 규모를 12~15만 명으로, 즉 간부 
규모를 16~20만 명으로 줄이면서, 징병제로 입영하는 사병규모를 16~20만으로 유지
할 수 있고, 군복무기간을 12개월 내외로 줄일 수 있다. 부사관의 수를 일정하게 유
지하고 12개월 미만의 징병기간을 마친 사병들을 유급지원 사병 혹은 하사로 재충원
한다면 군의 안정적인 전투력 유지나 병사 숙련도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군병력 감축에 도달할 수 있다. 

2) 병력을 줄이면 사병 월급 100만원 추가비용 없이 가능하다.

사병을 20만 명 이내로 줄이면 사병의 월급을 100만 원으로 인상해도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최대 20만 명의 사병을 유지할 경우 1년 사병월급은 최대 2조4천억인
데, 2016년 기준 평균 15만 원 안팎의 사병월급 수준을 고려할 때 실제 추가 부담액
은 2조 안팎이 될 것이다. 여기에 병력감축에 따른 보급품 축소, 군막사 건설 등 운
영비용의 축소를 포함하면 추가비용은 더 줄어들 것이다. 

이 정도의 비용은 다른 나라보다 과도하게 많은 7만 명 가량의 장교수를 5만 명 
이하로 정상화하고, 북한점령이나 전면전 상황을 가정하여 불필요하게 유지하고 있는 
향토사단, 동원사단, 그리고 전시편성사단 수를 대폭 줄여 현 48개 사단에서 노무현 
정부 당시의 개혁안대로 20개 수준 혹은 그 미만으로 정예화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조달가능하다. 

쟁점 4. 한미동맹의 민주화와 전시작전통제권 

냉전의 종언은 남북관계와 한중관계를 기존의 한미 한일 관계와 더불어 균형적으
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역사적 과제를 안겨주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습관적 증
오와 미국에 대한 습관적 애정, 이념화된 친미로 한미동맹을 성역화한 한국의 보수 
세력은 이명박 정부 이래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가치의 공유를 바탕으로 미국과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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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물론, 경제와 가치의 영역에서, 그리고 한반도는 물론 지역과 세계적 차원에서 미
국과 협력한다는 한미 전략동맹을 추진해왔다. 

성역이 된 한미동맹에 대해서 민주국가다운 통제장치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주한
미군 관련 사법주권의 침해나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전용/축적, 미군기지의 심각
한 오염문제에 대한 정화 책임 등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한미 SOFA상 ‘공
무 중에 발생한 사건에 관해서는 미국에 1차적 재판권이 있다’는 독소조항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방위비분담금의 경우 2008년 당시 주한미군이 전용하고 있다는 사실
이 드러났지만, 한미 당국은 협상에서 이를 허용하고 다음해 재정으로 이월하는 데 
합의했다. 주한미군이 이월액을 반환하지 않고, 모아두었다가 이자까지 받아 축적한 
다음, 미 측이 부담하기로 한 미 2사단 평택이전사업 비용으로 전용했지만, 한국 정
부나 국회는 문제를 시정하지 않고 또 다른 특혜를 준 것이다. 반환미군기지 오염의 
경우에도, 2017년 현재 반환된 미군기지 24곳의 오염 토양 복원을 위해 이미 2009
년부터 2100억원의 한국정부 예산이 투입되었고, 최근 공개된 미 측 자료는 80곳이 
넘는 기지오염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그러나 한미 SOFA에는 미군이 
한국의 환경법령과 기준을 존중한다는 선언적 조항만 있을 뿐 실제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미군은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줄 경우에만 오염정화 책임
이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2012년으로 합의되었던 한국의 군사주권,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이명박 정부에 의해 2015년으로 연기되더니,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북한의 핵과 미
사일의 군사적 위협을 명분으로 사실상 무기한 연기되었다. 

‘언제까지 종속적인 한미동맹구조를 감내해야 하는가?’, 혹은 ‘최소한 전시작전통제
권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자주국방을 이룰 때까지라는 당
연하면서도 상투적인 답변이 되돌아오곤 한다. 때문에 자주국방이 가능한 수준을 어
떻게 보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만약 스스로 방위할 수 있는 수
준이라는 것이 미국 무기나 전력 없이 독자적인 방위산업과 군사력(현재 한미연합전
력에 준하는)으로 북의 도발을 언제든지 응징할 수 있는 결심과 실행이 가능한 상태
를 의도하는 것이고, 북의 도발을 언제든지 응징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이 북한의 
모든 비대칭적 위협이나 공격으로부터 완벽하게 방어하고 언제든지 우리 의도대로 
북을 타격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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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 수준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불가피하게 미국의 도움이 필요고, 미국이 유사시 
한반도에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지원전력을 대체할 수준으로 사실상 지속적으로 군사
력을 형성해야 한다는 환원론에 빠질 것임에 틀림없다.

현재 한미가 공유하고 있는 공격적인 군사전략(킬 체인, 선제공격, 작계5029 혹은 
유사시 북한점령 및 안정화 계획, 능동적 억지전략...)을 바람직한 자주국방의 전략으
로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자주국방의 구상이라면 사실상 불가능한 구상이거나 도리
어  자주국방에 대한 패배주의를 불러올 구상이 될 우려가 크다. 박근혜 정부 아래
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사실상 무한 연기된 것도 이런 사정 아니겠는가?  

이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의 방향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전시작전통제권의 확보는 군사적 주권을 회복하고 독자적인 군사전략을 수립한다는 
의미일 수 있다. 그런데 그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에서 환수 이후 독자적 군
사전략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2010년 전후까지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연결된 옵션으로 주한미군의 전
략적 유연성 보장, 한미동맹의 지역적 역할 강화, 유사시 한국군은 대북 안정화작업
을 담당하고 미군은 대량살상무기 접수 등으로 역할분담 등을 제시해왔다. 그 후 연
평도 교전사건, 북한의 핵실험 등이 이어지고,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회귀 전략이 구
체화되면서 ‘전환’을 위한 옵션들을 늘여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옵션이 북한핵미사
일 대응체계로서 MD체계 도입, 한미일 군사협력 등이다. 자칫하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라는 이름으로 형식적인 군사주권을 받는 대신, 사실상 한미일 군사협력, 그리
고 미국 주도의 대북대중국 MD체계 편입 등으로 미국 주도의 수직적 군사동맹체계
에 더욱 견고히 포섭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더욱이 전시작전통제권이 한미연합
사로부터 환수되어도 유엔사가 한반도 위기관리를 책임지고 나아가 단일전구사령부
를 지휘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마저도 제기되고 있다4). 

역사적으로 자주국방론은 표면적으로는 한미간 갈등을 유발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한국군 군비증강과 한미동맹 강화로 귀결되어 왔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본질적으

4) 이시우, “유엔군사령부와 미국의 유엔헤게모니 해체”, 《한미동맹 60년 성찰과 미래 모색을 위한 토론회》 세

교연구소, 인하대 법학연구소 평화와 법센터,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공동주최, 2013. 10. 23



이게 시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다 75

로 전쟁과 냉전의 산물인 종속적 군사동맹 문제의 해결은 억지력의 배가가 아니라 
한반도 정전체제의 완화와 한반도/동북아시아 평화협력에 의해, 그리고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우리 군의 군사전략을 방어 위주로 전환하는 것을 통해서 구체화될 수밖에 
없다.   

제안

1) 전시작전통제권을 조속히 환수하고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독립적인 군사

전략을 확보해야 한다.

전시작전통제권을 조속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방위전략과 계획에 관한 논
의도 병행되어야 한다. 2006년 9월 7일, 현대경제원 주최 ‘21세기 동북아 미래포럼’ 
에서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의 전제들로서 “한국정부의 전략적인 
전쟁의 목표, 군사목적, 요망하는 전쟁 최종상태의 기준 설정, 미군이 전쟁에 투입할 
미군전력의 적합한 수준 결정, 정전 및 위기관리 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들 전제들에 대해 한국의 독립적이고 평화지향적인 대안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북한점령이 가능한 강력한 억지
력, 핵우산, MD체제 등에 의존하는 공격적인 군사일변도의 억지전략을 수정하는 것
과 긴밀히 연결될 때만 미래 동북아에서 미래 한국이 진정으로 평화롭고 독립적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억지력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미국 지원
전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통해서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할 수 있다. 전수방
어 헌법정신에 기초한 독자적인 군사전략, 특히 군사력 사용은 방어에 한정하며, 군
사력 형성은 합리적 방어충분성에 기초하며, 최종상태로서 북진이나 군사적 점령은 
배제하는 것 등을 미국과 협의해나가야 한다.   

2) 한미 SOFA를 개정하고 방위비 분담금 등 막대한 동맹의 비용을 재검토해

야 한다.

정부가 맹목적으로 한미동맹의 정신과 호혜적 관계를 강조하는 가운데, 오랫동안 
침해받아온 사법 주권과 비민주적 의사결정, 정보 비공개 등의 관행을 극복하기 위해 
한미 SOFA 개정 등 법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기지오염의 경우 국내 환경정책기
본법상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을 분명히 하고, 오염실태에 대한 전면 조사와 함께 그 
결과를 공개하여 미 측이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부담 방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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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해야 한다. 2013년부터 5년 단위로 협정을 맺기로 한 이래 방위비 분담금은 
여전히 자동 증액하도록 되어 있으며, 집행에 대한 검증도 한국 정부가 사실상 개입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은 미국산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이며, 무기 획득 예산의 90%를 미 측에 지불하고 있는 나라이다. 매년 9천억 원
이 넘는 방위비 분담금 이외에도 무상으로 공여하는 토지와 면세 혜택까지 부여하고 
있다. 2018년 예정된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는 막대한 동맹의 비용을 제대로 점검하
고, 한국 시민의 부담을 합리화해야 한다. 각 구성항목별로 제기된 필요 예산의 타당
성을 따지지 않고, 총 분담금 규모를 결정하고 사후 배분하는 방식도 바꾸어야 한다.

 

쟁점 5. 사드 배치와 한미일 MD  

사드 배치는 한미동맹의 군사적 논리가 지니는 정치, 안보, 경제적 위험을 비극적
으로 증명하고 있다.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 당국자들은, 
주한미군 사령관의 배치 제안 직후에는 미사일 방어망의 필요성이나 한미 간 협의 
자체를 부인하다가, 배치 결정 이후에는 중국의 경제적 보복 가능성을 일축하며 최소
한의 민주적 논의와 기지 제공과 관련된 기존 법절차를 무시하고 사드 배치를 강행
해왔다.

사드 배치 합의는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대한 재정
적 부담 지우는 조약’을 체결하는 것에 해당하지만, 국회는 헌법 60조에 보장된 동의
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했다. 국방부는 890억 원 규모의 군 재산을 롯데에게 주고 사
드 배치 부지인 골프장을 확보했고, 국방부는 시설물 건축과 운영에 드는 비용을 방
위비분담금을 통해 충당할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명백히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사업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정세균 국회의장을 포함해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국
회 동의 절차를 밟으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국회 동의뿐만 아니라 주민 동의나 사회적 공론화도 없었다. 국방부는 「국방·군사
시설사업법」에 따른 사업계획 공고,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사드 기지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반
드시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지만, 공여 면적이나 기본 설계도 나오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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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졸속으로 진행했을 뿐이다. 한민구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당국자들이 성주 주민들에게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받겠
다고 약속한 것은 온 데 간 데 없었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약정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 결과 보고서, 부지 평가 보고서 등 기본적인 문서를 국방부가 한미 2급 비밀로 
지정하여 비공개한 것을 포함해 그 어떤 것도 국민과 국회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
다. 부지 공여를 위한 SOFA 합동위원회 협상 관련해서도, 외교부는 협상 개시를 승
인한 문서의 정보 공개를 거부했고, 협상 계획이나 일정도 일체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회와 정치권의 대응은 사드 배치를 둘러싼 검증이나 민주적 절차를 요구

하는 데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느닷없는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애
초 강하게 우려하거나 재검토를 요구 정치권 일각은 북한 핵미사일 방어나 한미 간 
합의라는 ‘현실론’을 들며 입장을 쉽게 변경하기도 했다. 시민사회는 사드 배치에 관
한 정부의 국회 동의권 행사 배제, 철저한 정보 비공개, 이어지는 법률 위반 행위 등
에 국회가 제대로 제동을 걸어줄 것을 요구했고, 국회 내 사드 특위 구성 요구도 그 
중 하나였다. 그러나 국회는 19대 대선 직전에 열린 본회의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만을 통과시키는 데 그쳤다. 사드 배치 강행 중
단이나 국회검증특위 설치, 사드 한국 배치 관련 정보 공개 및 절차 준수 촉구 등에 
관한 결의안은 제대로 심사조차 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박근혜 정권은 사드 배치 결정으로 미국 주도의 MD 참여를 공식화했다. 
역대 한국 정부는 군사적 효용성이나 막대한 운용 비용, 주변국과의 관계 등을 이유
로 명시적으로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이래로 한국의 실질적인 MD 편입은 차근차근 추진되어 
왔으며, 사드 배치 역시 그 경로 위에 있다. 한국 정부와 일부 정치권만 이를 부인할 
뿐 미국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은 사드 배치를 미사일방어체계(MD) 일환
으로 보고 있다. 



  2017. 05. 3178

제안

1)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을 백지화해야 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사드를 한국에 배치한다고 주장하지만, 대북 방어용
으로 사드의 효용성은 기대하기 어렵다. 사드 배치는 핵전력을 포함한 중국의 군사력
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MD 참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치, 외교, 경제, 군사 등 
여러 측면에서 주변국과의 마찰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한반도 주변에서는 이전과
는 질적으로 다른 군비경쟁이 진행되고 있다. 미중 간의 갈등에 한국이 희생양으로 
전락한 모양새이다. 이는 전쟁의 위험이나 공포 없이 평화롭게 살 시민의 권리를 침
해하는 것이고 한반도 평화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주권의 제약과 막대한 비용 부담을 
초래하는 일이기도 하다. 국회 동의도, 주민의 의견을 묻는 절차도 부재했다. 이러한 
사드 배치 결정은 백지화해야 한다. 대신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협상 재개에 즉각 나서야 한다. 또한 새 정부와 국회는 탄핵당한 정부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사드 배치 강행과 한미 간 합의 내용과 형식에 대해 전면 조사에 나서야 
한다.  

2)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해야 한다.

2014년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체결, 2015년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2016년 
사드 한국 배치 결정에 이어 한일이 체결한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모두 한미일 군사협
력 체계를 형성하고, 미‧일 MD 체계에 한국이 하위 파트너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이
루어진 것이다. 레이터 등을 통한 정보 공유는 MD체계 운용에 있어 핵심이다. 이는 
동북아 평화협력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일본의 재무장과 군사적 행보
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매년 갱신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폐기를 선언해야 한
다. 

3) 조약 체결 절차법을 제정해야 한다 

국가 간 합의를 공론화 과정 없이 졸속으로 체결하거나 국회 심의와 비준동의를 
우회하려는 시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체결이나 한일 
위안부 합의, 사드 한국 배치 합의 등이 대표적이다. 졸속 합의 이후에야 정책적 일
관성이나 국내법과의 합치여부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는 이유이다. 2016년 11
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될 당시 국회는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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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국가 간 조약 및 합의 체결 과정에서 충분한 공론화를 거치고 국회의 심의와 
비준동의 절차를 밟도록 조약 체결 절차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부의 밀실
외교와 독단적 결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cf. 제주해군기지와 대양해군론  

“미국의 구상은 중국의 ‘접근차단’에 대응하여 서태평양과 남중국해에 위치한 미국의 동
맹국 또는 협력국가들과 연합으로 중국의 해양진출을 차단하고 필요시 말라카 해협도 
차단하는 구상으로 중국을 포위 봉쇄하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오산공군기지로
부터 태국의 코라트 기지를 거쳐 파키스탄의 페샤와르 기지까지 연결되는 장거리 전략
적 봉쇄선 구축에 대한 구상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구축하려고 하였던 거점 연결
선과 유사하다. 미국은 이러한 상황 아래 워게임 결과에 의해 2028년에는 미국과 중국
이 전쟁국면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_ Richard Halloran, “공해전 - 중국 전
력을 억제 또는 패퇴시킬 미국과 그 동맹들의 새 작전 개념”, (미)공군매거진 2010년 
10월호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와 더불어 미-중, 한
-중 군사적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제주도가 최근 가시화되는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을 위한 대중국 복합전초기지가 되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제주 강정마을에 주민의사에 반해 해군기지 건설 공사가 강행돼 2016년 완공되었
다. 강정마을 해군기지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될 것이라는 정부와 제주도지사의 
약속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한미 양국이 미 해군의 최신 이지스함 줌왈트 
같은 미 전략무기들의 제주해군기지 상시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
다. 정부와 해군은 제주해군 기지가 남방해양수송로 보호와 해양영토 및 자원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한국해군을 위한 기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반대 측은 건설 명분과는 
달리 결국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전략에 이용될 전초기지로서 도리어 패권경쟁에 
제주도와 한반도를 휘말리게 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2012년 해군본부가 장하나 의원실에 공개한 ‘08-301-1 시설공사 공사시방서’에 
따르면 <설계적용>란에 “CNFK(주한미해군사령관) 요구조건 (DL.(-)15.20m)을 만족
하는 DL.(-) 17.40m로 계획”이라고 명시돼 있다. 2012년 10월 해군본부가 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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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의원실에 공개한 ‘2009년 1월 해군본부 발행 06-520 기본계획 및 조사용역 
기본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잠수함 부두의 전면수심은 발주처의 요청으로 12m 적
용”이라고 명시돼 있다. 김 의원은 “잠수함 부두 12m라는 기준은 미국 핵추진 잠수
함(SSN-776급)에 맞춘 것이다. 우리 군의 잠수함을 기준으로만 한다면 9.3m면 충분
하다”고 주장했다. 

2012년 6월 21일 강정마을이 위치한 제주남방해역에서는 역사상 최초로 한미일 
군사훈련이 진행되었다. 한국 국방부는 이 훈련이 탐색/구조와 같은 ‘인도적 차원’의 
훈련이라고 설명했지만 훈련 내용에는 해상차단 작전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훈련에 
대해 미국 국방부는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와의 상호운용성과 소통을 향상’시
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2016년 10월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
협에 대응해 한·미·일 3국 미사일 경보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그 직후인 11
월 박근혜 정부는 여론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군사정보 공유를 위한 ‘군사비밀정보보
호협정(GSOMIA)’를 체결했다. 협정 체결 이후 한미일은 2017년 1월과 3월, ‘한국과 
일본 인근 해역’에서 한·미·일 이지스함이 참여하는 미사일경보훈련을 실시했다. 해군
은 “가상의 적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정보 분야 훈련으로 작전이 포함되는 실
제 요격 과정은 제외 된다”며 한미일 군사훈련의 의미를 축소하고 있지만, 일본 자위
대와 공동으로 미사일 방어와 관련된 본격적인 군사훈련을 공동으로 수행했던 것만
큼은 틀림없다. 한미일 3개국은 2017년 4월 3일부터 5일까지 제주 남방 한ž일 중간
수역(공해상)에서 대잠수함작전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3국간 대잠수함전 훈련은 최초
로 시행된 것이다. 2016년 12월의 한미일3국 안보회의 개최 이후 결정된 것으로 알
려지고 있다. 한국정부는 일본 자위대가 군대로 공식화되는 보통국가화에 반대해왔
고, 한일 군사동맹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인해왔다. 일본 해상자위대와 공동으로 대잠
수함 탐색, 식별, 추적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국민에게 밝혀온 대외정책 방향과 충돌
한다. 

2016년 말 미국 측에서 줌왈트급 구축함의 제주해군기지 상시배치 가능성이 언급
되자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 측이 공식적으로 제안한다면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주장은 제주해군기지 완공을 앞둔 2015년 6월에도 이미 제기된 바 있다. 2015년 
6월 2일, 유엔사와 연합사, 주한미군이 “미해군의 핵심전력에 해당하는 미국의 L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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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전투함, 수직이착륙수송기 MV-22 오스프리, 신세대 전자전 공격기 EA-18 그
라울러, 최신 대잠수함 초계기 P-8, DDG-1000 줌왈트급 최신 스텔스 구축함, 2척
의 BMD(탄도미사일방어용) 구축함 등 가장 최신화된 함정들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배치 할 것”이라는 ‘전략다이제스트’를 발간한 것이다. 제주해군기지가 미군 최신 함
정들의 서태평양 제해권 확보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제주해군기지 외에 공군기지 건설계획도 구체화되고 있다. 한편, 2017년 3월 
9일 제주를 방문한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은 ‘남부탐색구조부대’를 제주에 창설할 것이
라고 밝히고 2018년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을 공개했다. 이성용 공군본부 기획관리
참모부장 등 공군관계자들은 “전투기 배치는 없다. 제주도가 군사기지화 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국방부의 그간 행보를 살펴볼 때 실제와는 다른 임기응
변에 틀림없다. 한미일 해군 탐색구조 훈련이 차단작전 훈련으로 대잠수함 작전 훈련
으로 성격이 변화되어 가듯이 탐색구조 공군부대라는 명분 아래 공군기지를 허용하
면 이는 제주도 전체를 한미일의 대중국 전초기지화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쟁점 6. 해외파병 

우리 헌법이 밝히고 있는 국군의 의무는 국제평화를 지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
하며(제5조 1항), 국토를 방위하는 것(제5조 2항)이다. 해외파병은 헌법에 적시하지 
않은 사안이므로 국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 추진하되, 어
떤 경우라도 헌법의 정신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할 중대사이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는 국가이익, 동맹관계, 국제평화를 내세워 침략전쟁에 동조하는 파병을 하는가 
하면 손쉽게 파병할 수 있는 절차를 입법화하려 했다. 

제안

1) 해외 파병의 원칙을 분명히 세우고, 비군사적 수단 통한 무력분쟁 예방을 

우선시해야 한다.

한국군의 해외파병이 지구촌 평화는 물론 한반도의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파병은 무엇보다 정당성을 지녀야 하므로, 침략전쟁이나 해외 무력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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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에 개입하는 해외파병은 금지해야 마땅하다. 국가이익을 앞세우거나, 파병을 경제
행위로 삼아 한국 젊은이들을 위험지역으로 몰아넣어서도 안 된다. 군사력을 앞세우
기보다는 갈등을 예방하는 외교, 대화와 지원을 통한 평화외교가 우선이다.

2) 다국적국 파병은 배제해야 하고 기존 참전과 파병에 대해 엄정하게 평가

해야 한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파병 사례처럼 미국이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벌이는 전
쟁에 한국이 들러리로 파병하는 행태는 중단해야 한다. 이는 평화주의 헌법과 배치되
는 처사이다. 동맹국인 미국이 한국군의 파병을 바란다는 이유로 이뤄지는 ‘묻지마식 
파병’은 한국의 국격과 대외적 이미지를 떨어뜨리고 해당국가에도 커다란 상흔과 갈
등을 남긴다. 한국이 테러와의 전쟁 지원을 위해 다국적군의 일환으로 파견되었던 아
프간 이라크 전쟁과 점령활동에 대한 한국정부와 군의 공식적인 평가서는 아직 제출
된 바 없다. 전쟁의 근거와 경과, 점령의 성과와 부작용, 한국군 파견의 근거와 타당
성, 효과 등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제출되어야 한다. 

쟁점 7. 군 인권 

제안

1) 군인권 보호관을 국회 산하에 설치하고, 부대 불시 방문권, 자료 요구권,

수사·조사 참여권 등의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

군대라는 거대한 권력조직을 조사하고 감독하기 위해서는 입법부라는 권위가 요구
되며, 의회를 통한 감시는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원칙에도 부합한다. 의회 통
제를 통해 독일 군 감찰관의 권한이 실질적으로 관철될 수 있는 것처럼 한국 역시 
보호관이 국회 산하로 임명되어야만, 군에 대한 외부의 독립적 감시가 비로소 작동될 
수 있다. 이들 보호관에게는 세가지 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 즉 보호관은 사전에 알
리지 않고 언제든지 군 당국과 예하 부대, 사령부, 관청과 부속기구를 불시에 방문할 
수 있어야 한다(부대 불시방문권). 또한 국방부에 소속된 모든 기관과 직원에게 정보
와 문서 열람을 요구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자료요구권). 마지막으로 관할사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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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다른 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에 입회할 수 있으며 기록 열람도 보장되어야 한다
(수사·조사 참여권). 세가지 권한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기에, 일부만 인정된
다면 군에 대한 독립적 감시와 견제는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다.

2)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일반 법원에서 군 범죄에 대한 재판을 진행해야 한

다.

사법권의 기본은 독립성이다. 사법권이 온전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공정성
에 대한 신뢰를 얻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군사법원이 군 산하에 존재하는 한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어렵다. 따라서 군사법원을 폐지해 일반법원에서 
군인이 범한 죄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적인 대안이다. 군사법원이 
폐지되면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이나 심판관의 권한 행사는 물론이고 군판사와 군검찰
의 순환보직으로 인한 사법의 독립성 훼손 문제까지 일거에 해결된다. 또한 위법하거
나 부당한 수사 및 공소제기는 법원에 의해 탄핵될 수 있고, 위법 부당한 수사지연
이나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등은 재정신청 절차 등을 통해 제어될 수 있다.

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상 군인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

도록 개정해야 한다.

기본법 제10조 제2항은 군인의 기본권이 “법률에서 정한 군인의 의무에 따라 군사
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군사적 필요성’이라는 
추상적 개념이 자의적으로 해석되거나 광범위한 기본권 제한이 정당화될 위험이 있
다. 군인 기본권의 제한에 있어서 최소 침해의 원칙을 명문화해야 한다. 또한 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지휘관이 법적 근거를 벗어나는 명령을 할 수 없음을 정해놓았으면
서도, 동법 제25조에서는 군인의 ‘명령 복종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군인은 
위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음을 기본법에 추가하는 개정이 필요하다. 

쟁점 8.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자유권규약위원회는 군복무에 대한 민간 대체복무가 부재한 상황에서 양심에 따른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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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거부자가 지속적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에 우려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병역을 면제
받을 권리를 행사한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병역거부자 전부를 즉시 석방해야 하
고, 병역거부자들의 전과기록을 말소하고, 적절한 배상을 제공하며, 이들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 2015. 10.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대한민국 4차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 중 병역거
부 관련 (CCPR/C/KOR/CO/4/22217)-

제안

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

대체복무제 도입의 골자는 집총거부의 양심을 가진 이들이 공동체의 의무를 수행
할 수 있는 방식을 고안하는 것이다. 먼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공정한 방식
으로 선정할 수 있는 기구(이하 ‘대체복무위원회’라고 함)가 필요하고, 군사훈련이 배
제된, 현역복무와의 형평성이 맞는 복무의 설계가 필요하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이미 1998년 결의 제77호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별 사안에 
대해 그 진정성을 판단하는 임무를 담당할 독립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기관을 설립
해야 한다”고 독립성을 중요한 원칙으로 제시하였다. 이때의 독립성이라는 것은 양심
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의 성격상 ‘군’과의 독립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체복무위원
회는 국방부나 병무청 산하가 아닌 국무총리실 또는 다른 주무관청 산하에 설립되는 
것이 타당하며, 대체복무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군 출신 인사의 비율을 제한해야 한
다. 

복무기간 관련해서는 2007년 국방부는 현역복무의 2배를 복무기간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유럽평의회는 대체복무기간이 현역복무의 1.5배 이상일 경우에는 ‘징벌
적’ 성격을 가진다고 수차례 의견을 표명했으며,5) 유럽 사회권위원회 역시 1.5배 이
상의 대체복무기간이 유럽사회권헌장 제1조 제2항에서 규정한 “생계유지를 위해 자
유롭게 선택한 직업을 가질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한 바도 있다.6) 이러한 점
을 고려할 때 대체복무 기간은 육군 현역병을 기준으로 1.5배를 넘기지 않는 것을 

5) Marc Stolwijk, 2008.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in Europe: A Review of the Current Situation.

Quker Council for European Affairs. pp.7-8.

6) 현역복무보다 지나치게 긴 대체복무기간은 대체복무자로 하여금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기를 지연시킨
다는 이유에서였다. Council of Europe, Committee of Social Rights Conclusions XVI-Vol.1, November

2002. European Committee of Social Rights, Decision on the merits, Complaint 8/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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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원칙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다만, 1.5배라는 기간 역시 양심의 자유가 침해
되는 차별이라고 볼 수 있기에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필요가 있는데, 사회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초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복무 내용과 관련해서는 안전·사회복지 등의 영역이 검토되고 있다. 2008년 발표된 
병무청의 대체복무 가능 시설과 합숙복무자 수요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는 전국 16개 
소방서에서 약 788명의 합숙복무자를 희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수조사를 
할 경우 전국 소방서에서 약 2,000여 명의 합숙복무자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는 것이 연구용역의 판단이었다.7) 소방업무는 난이도의 측면에서 현역복무와의 형평
성이 인정될 여지가 충분하고, 사회적 필요성도 상당하다. 현재 운영되고 있기에 제
도적 안전성도 쉽게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의무소방제도를 보다 확대·재편하
는 것을 대체복무제의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 

보론. 방위산업 비리

2015년 7월 15일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이 발표한 중간 수사결과는 방산비
리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진단하고 있다. 

 “사업 진행 全 단계에 걸쳐 다양한 비리 발생 하고 있으나 방위사업 절차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 시스템 미흡”하다. “방위사업 자체가 군사기밀과 관련되어 정보 접근
이 제한되는 등 폐쇄성이 있고, 일선의 현역 군인들조차 그 내용이나 절차를 이해하
기 어려울 정도로 고도의 전문성을 띄고 있어, 효과적인 감시나 감독이 곤란”하다.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과 관련된 각종 관리감독, 인허가, 승인, 예산 집행, 계약 
및 원가산정 등 사업 전반에 걸쳐 권한이 집중되어 있으며, 사업당사자들과의 접촉이 
빈번하여 비리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은 반면, 방위사업청은 소요군의 의사에 좌우되
는 등 적법성 통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파견 군인들에 대
한 실질적 인사권이 소속 군에 있어 소속 군의 부당한 의견을 통제하지 못하는 원인
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방산물자의 품질보증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
방기술품질원 직원들이 인적․물적 한계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소요
군이나 방사청의 의사에 좌우되어 독립적, 객관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된다.

7) 병무청, 「종교적 사유 등에 의한 입영거부자 사회복무체계 편입 방안 연구」, 2008, 1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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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이 외청이라는 이유로 국방부에 의한 상시적인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방위사업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무 처리가 빈발해도 이를 자체적으로 통제하는 
준법감시 기능(compliance)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도 원인이 된 것으로 판
단되며, 또한 군영역과 민간 영역(군/방산업체·무기중개상, 군인/일반 공무원)이 한데 
얽혀 있는 방위사업의 특성상 민간은 군에 대한, 군은 민간 부분에 대한 수사 관할
권에 한계가 있어 그 동안「수사의 사각지대」였던 점도 비리에 둔감한 풍토가 조성
되는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군사기밀유출 수사와 방산업체의 보안점검 등을 담당하고 있는 기무사령부의 직원
들이 돈을 받고 무기중개업체 대표에게 방대한 분량의 군사 기밀자료를 장기간 유출
하는 등 기무사 직원들의 비리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관학교, 군 생활 중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폐쇄적인 조직문화, 계급문화로 인해
「상급자의 의도가 곧 명령」이라는 인식이 팽배하여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
하거나 제지하지 못하고, 결국 무기 도입이 객관적인 평가가 아닌 수뇌부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부패 구조가 고착화”되었고, “예비역 장성 등 예비역들이 무기중개 업
체나 방산 업체의 고문이나 임직원 등으로 활동하며 현직들을 상대로 로비를 하면서 
‘인사문제 해결’, ‘취업 알선’, ‘금품 수수’ 등을 매개로 軍․방위사업청과 방산업체․ 무
기중개상 사이의 뿌리 깊은 유착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한편, 방산비리가 이명박 정부 이후 급증한 것에 대해 방위산업의 전문화 계열화
가 폐지되어 기술력이 담보되지 않는 무자격업체들이 최저가입찰제를 이용해 무더기
로 수주하면서 발생한 부작용으로 평가하고, 전문화 계열화가 마치 방위산업 부실부
패방지와 경쟁력 제고의 안전장치였던 것처럼 그 부활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과거 방산특조법으로 대표되는 기존 방위산업육성정책의 주
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것은 대체로 △방위산업 지정 및 개발업체 선정의 특혜, 
특히 전문화 계열화의 특혜, △국산 완제품 조립(체계개발) 위주의 방위산업 육성의 
폐해, △이른바 cost plus로 알려진 원가보상방식의 특혜, △각종 기금 지원 및 세제
상의 특혜, △연구개발의 성과측정, 품질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부재와 핵심기술 정보 
관리체계의 부재 등의 고질적 문제점을 간과한 안이한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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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iriweb.org/sites/default/files/2016GlobalR%26DFundingForecast_2.pdf

   2016 GLOBAL R&D FUNDING FOREC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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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방 R&D는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을 능가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방위산업의 경쟁력이나 생산성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 방대한 투자가 지금
까지의 부실한 결과를 낸 데는 정부의 지나친 특혜, 지나친 보안주의와 불투명성, 전
관예우 위주의 부패 유착고리, 주먹구구식 평가, 완제품 중심이 아니라 핵심기술에 
집중하지 않는 방산업체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요컨대 정
부 주도의 일감나눠주기식 이윤보장식 특혜를 더 최소화하고, 국방획득사업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여 소요군이나 전관들이 직무상의 비밀을 남용하여 특권과 반칙을 
누릴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요체다.  

한국에서 제기되는 ‘민군겸용기술발전론’의 가장 큰 딜레마는 아마도 현실에서는 
정부도 방위산업체들도 실제로 이러한 선택과 집중에 소극적이라는데 있을 것이다. 
국방부가 발주하는 대규모 조립가공 물량에서 손쉬운 이익을 얻어왔던 방산업체들에
게 실패가능성도 높고 고비용이 소요되는 첨단 민군겸용기술개발 위주로 투자방향을 
집중할 것을 권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방위사업체 스스로도 “방위산업관련 
사업부문은 일반적으로 주요 Project의 집중발주 납품시기에는 높은 영업이익률을 나
타내나 Project후 적정물량의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낮아지
는 추세8)”라고 고백하고 있다. 반면, 정부 역시도 당장 무기로 현실화되지 않는 원
천기술 개발 위주로 예산을 집중하기 쉽지 않다9). 정부도 업체도 양 대신 질을 선택
할 준비가 부족한 것이다. ♣

8) 고민제, 재확장기에 진입한 방위산업, 한화증권분석보고서 2003. 11

9) 국방연구원이 발간한 ‘06 국방예산분석 평가 및 ’07전망(2006. 8)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 내 민군겸용센터를 

통해 94년부터 2005년까지 167개 핵심군사기술을 민수분야로 이전되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과 소요예산은 정확

히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2000년도 민군겸용기술사업 시행계획’에 따르면, 1999년 민

군겸용기술 개발투자는 55개 과제에 265억원 수준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167개 핵심기술 이전이라는 것도 

그 투자액이나 기대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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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

토론문 1

김종대 / 정의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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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북한 군사력 비교 : 비교 불가한 극단상황 

○ 발제대로 남북한의 재래전력 군사력은 대한민국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으나, 핵
전력은 비대칭적 상황으로 인하여 북한만이 보유 

○ 북한은 단순히 핵보유 인정을 위한 실존억제 단계를 지나 최소신뢰억제 단계까지 
핵전력이 증가하고 있음. SLBM 능력확보로 제2격능력 까지 갖추게 될 경우 엄연
한 최소억제 수준의 핵보유국가로 자리 잡을 가능성 

○ 비용 분석은 북한의 경우, 인건비 등 기타 비용을 전혀 상정하고 있지 않아 실제
보다 과소상계되어 있는 것이 현실 

○ 대한민국은 한국형 3축체계로 북핵에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거부적 억제
와 응징적 억제의 수단이 과연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충분한 수단인지조차 의문 

○ 인류 역사상 적의 핵전력을 비핵수단으로 막은 사례를 본 적이 없으며, 결국 실
제로 대한민국의 핵억제능력을 제공하는 것은 미국에 의한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뿐임. 

2. 전작권 전환의 문제 : 확장억제의 어두운 미래  

○ 대한민국은 스스로 지켜낸다는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은 매우 당연한 것이며, 실
제로 그러한 능력을 갖춰나가도록 더욱 적극적인 범정부적 지원이 필요 

○ 전작권 전환으로 주한미군의 역할의 문제가 발생. 즉 현 CFC 체제가 어떻게 바

토론 2

진짜 평화를 위한 국방개혁

양욱 /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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뀌느냐의 문제, 한미연합사령관이 더 이상 미국이 아니게 됨에 따라 미군 4성장
군이 지휘하지 않게 되는 실질적 문제 발생 

○ 4성 지역사령관의 부재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북핵 등 최악의 상황에서 확장
억제를 결정할 현장지휘관이 없어질 수 있다는 점. 즉,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더라
도 그 이후에 미국의 확장억제를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빠르게 결심시킬 
수 있도록 할지에 대한 대안이 없다면, 전작권 전환으로 대한민국만 스스로 핵옵
션을 내려놓음으로써 비상시에 기댈 수 있는 핵억제수단을 잃게 될 가능성이 지
극히 높음.  

3. 국방개혁의 문제 : 멈춰선 국방개혁을 재가동하려면  

○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 당시 추진해오던 국방개혁 2020의 기조에 따른 국방개혁
을 추진해나갈 것으로 공약으로 제시함 

○ 현재 국방개혁은 급격한 징집인구의 감소에 대응하여 2023년까지 10만여 명의 
병력(육군 위주)을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부대개편사업이 진행
되었으나, 여단편제 위주로의 개편이 어려운 상황이며, 2차 부대개편예산은 2016
년 국회에서 거부되는 등 일대 위기를 맞이한 상황 

○ 국방개혁의 본질은 의무복무병력은 줄이는 대신 간부를 확충하며 특히 장비의 비
약적 진화를 통하여 전투력을 보존하겠다는 취지였으나, 간부확충 등의 일부사안
은 이루어졌으나, 실제 감축대상인 육군부대의 전투력은 10년 전에 비하여 현저
히 높아졌다고 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병력감축이 지상군 전투력의 형해화를 
가져올 위험성이 생겼음 

4. 방산비리의 문제 

○ 국정기획자문위는 방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해 제도개선 논의에 집중하겠다고 밝
힌 바 있으며, 지난 28일 감사원 업무보고에서 방산비리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촉구하는 등 신 정부의 기조에 따라 방산비리 척결이 주요한 안보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 

○ 왜 방산비리가 끊이지 않고 생기는지, 환경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책이 어떤 게 있는가를 토론하여 해답을 찾겠다고 얘기하고 있으나 이는 토론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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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 
○ 방산비리의 본질은 결국 과거 박정희 시절 방위산업이 태동하던 당시에 이뤄졌던 

정부와 업계의 합의가 무너진 이후 새로운 구도가 짜이지 않았기 때문. 박정희 
사후에도 군사정권이 이어지면서 정부-산업계의 합의구도가 이행되었으나, 문민
정부 탄생 이후 무너짐.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전문화·계열화가 폐지되면서 합의
는 무너지고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로 바뀜 

○ 참여정부는 방산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방위사업청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으나, 이 
또한 관 주도의 획득절차 개선에만 머물러 방위산업의 새로운 판을 짜는데 실패
했으며, 특히 청의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산하 연구기관에 핵심판단을 
의존함으로써 오히려 산업을 뒤로 퇴보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음 

○ 특히 지난 정부에서 방위사업비리를 정치적 포퓰리즘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함으
로써 국가의 획득체계가 멈춰서고 방위산업 전반이 흔들리며 수출까지도 위협받
는 상황이 연출되었음. 

5. 컨트롤 타워의 문제 

○ 새로운 정부는 국방개혁의 난제를 끌고나가야 하지만 실제 이를 실무단계에서 적
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특히 국방개혁은 강력한 문민통제에 바탕하지 않으면 이끌고 가기 매우 어려운 
이슈인데, 이를 통제할 문관의 전문성이 언제나 문제가 됨; 구체적 전문성이 없
는 인력이 문민통제를 맡을 경우, 이를 피해갈 방법은 백가지가 넘을 정도 

○ 국방부뿐만 아니라 각 군 본부단계의 이행사항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문관체계가 
필요하며, 이는 단순히 감시견제가 아니라 실제로 군이 본연의 국방업무에만 집
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성을 되찾아주는 역할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음 

○ 보통 문민통제라고 하면 단순히 공무원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
부의 목표를 실무로 풀어낼 수 있는 정무적 역할을 맡은 공무원들의 역할이 매우 
커짐. 과거까지는 국방장관이 신뢰할 수 있는 예비역 장군 출신의 실·국장이 그러
한 역할을 해왔으나, 새 정부에서는 달라져야 할 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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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 불바다’

1) 미국 상원 의원 린지 그레이엄 4월 25일 상원 군사위 발언
- 그레이엄: “오늘 저녁 백악관에 브리핑 받으러 간다. 북한 관련 좋은 선택지는 

없다. 다들 동의하는가? 미국과 북한이 전쟁을 하면 우리가 이긴다? 북한이 
이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보는가?”

- 텔리스 박사: “우리가 종국에는 이길 것이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그 대가는 엄
청날 것이다.”

- 그레이엄: “우리보다 그들에게?”
- 텔리스: “정권 생존과 관련해서 엄청난 대가일 것이다.”
- 그레이엄: “그럼 다음과 같은 생각으로 내 발언을 끝내겠다. 좋은 선택은 없고, 

오늘 전쟁을 해야 한다면 거기서이다/하자. 미래에 북한이 (ICBM) 미사일을 
갖게 되면 여기서 전쟁을 해야 한다 (So I will end with this thought. No 
good choices left, but if there is a war today, it is over there. In the 
future if there is a war and they get a missile, it comes here).”1)

 
2) 미국 국방장관 제임스 매티스 5월 28일 CBS Face the Nation  대담

1) https://www.armed-services.senate.gov/imo/media/doc/17-35_04-25-17.pdf, pp. 94-95.

토론 3

평화의 길은 있는가?

이혜정 / 중앙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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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 디커슨: (IS 격퇴 전략, 특히 모술에서 오폭으로 민간인 100 여명 사망 관
련 대담에 이어진 질문) “북한과의 갈등은 어떤 모습일지, 그것은 [중동에서 
전투와] 어떻게 다를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달라”

- 제임스 매티스: “북한과의 갈등은 아마 모든 이들이 평생 겪은 것 중에서 최악
의 전투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북한 정권은 수백기의 대
포와 로켓포를 지니고 있는데, 그 사정권에 인구된 밀집된 남한의 수도가 있
다. 우리는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국제사회와 노력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지
역에, 남한과 일본에 위협이다. 그리고 전쟁이 발발하면, 북한은 중국과 러시
아에도 위협이 될 것이다. 어쨌든 핵심은 우리가 이 상황을 외교적으로 해결
하지 못해서 전투가 발생하다면 그것은 재앙적인 전쟁이 될 것이란 점이다
(But the bottom line is it would be a catastrophic war if this turns into a 
combat if we’re not able to resolve this situation through diplomatic 
means.”2) 

2. 동맹의 길

1) 빅터 차 4월 25일 상원 군사위 증언
- 차기 한국 정부는 약화된 한일관계, 지지부진한 한미관계, 사드 관련한 중국의 

압력에다가취임 직후부터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시달릴 것이다. 이러한 암울
한 전략적 환경 속에서도 ‘4가지 구름 속의 빛(silver linings)’ -- 미국에 유
리한, 미국이 한국에게 강요할 수 있는 동맹의 조건 – 이 존재한다.

- 1) 북한의 도발은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의 기회를 제공한다. (새 정부가 대
북 개입을 독자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그렇게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 2) 한미일 삼각 공조- 동아시아 나토: 한미 정상회담 조속히 해야 한다, 이상
적으로는 가을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방문하기 전에. 워싱턴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나, 마라라고에서 한미일 정상 골프 회동도 좋다. 한미일 삼각공조
의 목표는 삼국이 북한이 삼국 중 일방을 공격하면 이들 삼국 전체에 대한 공
격으로 간주한다는 집단안보 선언이다.

- 3) 중국 사드 보복 관련 한중 이격: 중국은 사드 관련 보복을 멈추지 않을 것

2) http://www.cbsnews.com/news/transcript-defense-secretary-james-mattis-on-face-the-nation-may-28-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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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 기회에 미국과 한국은 한국의 대 중국 경제 의존 축소 방안을 심각
하게 고려해야 한다. 에너지 분야에서 한미 협력이나, 한미 공동으로 한국의 
인도나 아세안 진출(pivto) 방안 등을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다.

- 4) 미국은 한국 새 정부가 지역 해양문제에서 공공재를 지원하는, 즉, 남, 동
중국해 문제에서 중국을 반대하는 분명한 입장을 갖도록 고무해야 한다.3)

2)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미국의 군사력 시위
- 연합뉴스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30일 "미제는 악명높은 핵전략 폭격기 

B-1B 편대를 또다시 남조선지역 상공에 끌어들여 핵폭탄 투하훈련을 벌려놓
는 엄중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새벽 괌도에서 
이륙한 핵전략 폭격기 B-1B 편대는 군사분계선과 가까운 조선(북한) 동해 
강릉 동쪽 80km 해상상공에까지 날아들어 이미 조선 동해에 전개되여 괴뢰 
해군과 연합해상훈련을 벌리고 있는 핵 항공모함 칼빈손호(칼빈슨호)에 탑재
된 추격습격기(전투기)들과 함께 우리의 중요대상물들을 정밀타격하는 합동
훈련을 미친 듯이 벌려놓았다"고 주장했다.”4) 

3. 평화의 길

1) 4월 28일 유엔 안보리 북한관련 회의에서 유엔 사무총장 구테헤스 발언
- 1)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
- 2) 동시에, “나는 지역의 군사적 긴장의 위험에 경고를 보낸다.” “나는 특히 

북한의 불안조성 행위에 대한 대응 또한 군비 경쟁을 격화시키고 긴장을 고조
시킬 가능성을 깊이 우려한다”;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포괄적 해결책을 통해
서 “갈등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해야 한다”.5) 

2) 안보정책의 경로변경!: 목표 및 수단으로서 평화?
- 한반도 비핵화의 평화적 해결

3) https://www.armed-services.senate.gov/imo/media/doc/Cha_04-25-17.pdf

4) http://www.yonhapnews.co.kr/nk/2017/05/30/4807080000AKR20170530003800014.HTML

5) http://www.un.org/press/en/2017/sc12804.doc.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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